
공공정책 의제의 지속과 변화

박현석, 김성조, 이선우, 정영우

2022.12.31. 국회미래연구원Ⅰ연구보고서Ⅰ22-23호



공공정책 의제의 지속과 변화

연구보고서 22-23



연 구 진

내부 연구진

박현석 연구위원(연구책임)

외부 연구진

김성조 교수(순천대학교)

이선우 교수(전북대학교)

정영우 교수(인천대학교)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선호가 대표되고 서로 다른 견해가 경합하지만 종국에는 충돌

하는 이해관계를 포용하며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 공간

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견해를 대변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투쟁하지만 

결국은 공동체의 앞날을 위해서 통합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국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견해를 조정하고 종합하는 곳입니다.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민들이 국회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아마도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연구는 갈등적인 정책 의제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다뤄지는 양상을 추적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언론 관련 법안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은 양대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들입니다. 세 가지 사안들이 처리된 

방식을 살펴보면 양대 정당이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면서도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아서 

극단적인 결론을 피해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돌아보고 계승해야 

할 경험들을 찾아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당간의 대립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각각의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다선의 선배 의원들을 

존경하고 의견을 경청하지만, 직급에 따른 위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반목과 대립을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소통하고 타협하는 것뿐입니다.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국회가 가야할 방향을 찾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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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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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중요한 정책 의제들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과 다수 여당의 일방주의 정치

- 분점정부 정치교착: 여소야대의 무한 대립

 현실정치의 복잡성

- 제왕적 대통령론과 분점정부 정치교착론은 현실정치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으로 반례들이 다수 존재

- 김대중 대통령: 소수정당을 이끌며 자민련과 연합하여 통합방송법 통과

- 노무현 대통령: 총선 승리 이후에도 언론관계법 통과 좌절

- 이명박 대통령: 다수당인 여당 내부의 균열로 법인세 인하 공약 부분 철회

 국회의원 인식조사

- 의원들은 설문조사에서 의정활동의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소신, 정당 지도부의 정책 선호,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요 의제, 국민들의 

여론 등을 지목

- 심층 면접조사에서는 이해당사자 집단과의 협업 강조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주요 정책의 입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현실정치에서 공공정책 

의제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 분석

- 정당 간 힘의 균형과 이익집단이 입법과정에서 정책 의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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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

 정치: 언론 관련 법안

- 김대중 대통령: 강력한 장악력으로 공동여당 단독으로 통합방송법 통과

- 노무현 대통령: 다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주류 보수신문들의 강

력한 반대로 신문사주 소유지분 제한 이슈는 핵심 의제에서 제외

- 문재인 대통령: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언론계의 반발로 다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 실패

 경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지지했으나, 당선 이후 대기업 집단의 

반대의견 수용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민주화는 소득 주도 성장에 

밀려 주요 쟁점에서 소외됨.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등장, 재계의 분열 속에서 공정경제 3법 통과

 사회: 공공의료 관련 법안

- 박근혜 대통령: 보건복지부는 찬성했으나, 의료 단체의 반대 속 계류

- 문재인 대통령: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의료 단체의 강력한 반대, 공공의

대 입시에 대한 공정성 논란으로 형성된 여론의 역풍 속에서 공공의대 신

설 및 의대정원 확대정책 철회

❑ 결론

 현실 정치의 복잡성

- 제왕적 대통령론, 분점정부 정치교착론 모두 강한 정당규율을 가정하고 

있으나 정치 현실에서는 다수당 내부의 균열이 빈번하게 발생

- 이익집단의 정책선호는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이지만, 이익

집단의 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할 때 영향력 발휘

- 갈등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여론의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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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과 함의

- 국회의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원내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입법이 필요한 정책의제들은 국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됨

- 양대 정당 중심의 정치 속에서도 타협의 역할 중요: 수적 우위를 통한 일방

주의 정치는 현실을 단순화한 접근임

-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기능 강화: 자신들을 대변할 정당을 갖지 못한 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국회 개혁은 취약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정치영역에서 대표되는 방향으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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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한국 정치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정책 의제들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

는가? 학계와 언론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통령’을 지

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한국의 민주

주의가 안정적으로 공고화되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그로 인한 각종 부

조리가 한국정치의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는 정당이 바뀌는 것일 뿐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보자면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권력분

립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시작되었고 입법부의 역

할이 점차 확대 강화되어 왔다. 권위주의 시기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겸하며 다수 의

석을 점유한 여당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했지만,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국회가 빈

번하게 등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이른바 당정분리를 통해 집권당에 대한 대통령

의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국회의 역할 및 여당과 야당 간의 대화와 타협의 중요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와 정책을 주도하는 제왕적 대통령과 여

소야대로 인한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교착상태는 전자의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극대화

고 후자의 경우 야당의 강력한 견제로 대통령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중요한 의제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과연 누구인가? 

제왕적 대통령과 여소야대 분점정부하에서의 교착상태는 표면적으로는 양극단의 상황

을 의미하지만, 양자 모두 일방주의 정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대통령과 원내 다수의석을 점유

한 야당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은 채 대립하며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모

두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의 의원들이 지도부의 견해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비타협적 노선을 견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규율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

나 대통령과 야권의 대선후보 지지율에 따라서 정당 규율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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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왕적 대통령 혹은 분점정부의 교착상태의 틀로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반례들

을 현실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치

로 내걸고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집권당은 취임 후 치러진 총선에

서 승리하며 임기 내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였으나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22%에서 타협을 볼 수밖에 없었다. 여당 

내부의 감세정책 반대파와 야당이 연합하여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시기 

열린우리당은 연이은 재보궐선거 패배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한 상황에서 야당의 법인세 

감세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 인하 시기를 2년 뒤로 미루는 타협안을 성사시키기도 

했다(박현석 2022). 

이 연구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여당과 야당, 이해당사자 집단, 시민들의 여론 

등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정책 의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의 정책의제 중 장기간 지속된 갈등적인 정책 사례를 선정, 분석하여 제왕적 대통령, 분점

정부 정치교착, 이익집단 정치 등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시각의 유용성

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정치의 갈등관리와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실증적으

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론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야당의 비타협적인 정치행

태가 정치 리더십의 갈등관리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등장한 새로

운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개편, 고령화 사회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연

금 개혁,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이 

여당과 야당의 대결주의적 정치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

과 국회의 갈등이 깊어 갈수록 여당과 야당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협치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정작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임제 대

통령의 일방주의 정치가 시민들의 정책선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중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임제를 고려할 만하다. 승자독식형 양당제의 대

결 정치가 문제라면 국회에서 정당 간의 연합과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당제를 유도

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금개혁 등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노동정책 전환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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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의 선호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조정기능이 취약한 경우 장기적 비

전을 제시하는 대통령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 및 조정하는 국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

요가 있다. 한국의 정치현실에 부합하는 유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하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이익집단의 역할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한국 사례는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민주주의 국가들

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행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문적

인 직업 관료 집단의 주도적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한 국가

들을 대상으로 20세기 후반의 입법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의회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경

우는 약 70%의 입법 의제들이 정부 제안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들 중 대략 80% 정

도가 의회에서 통과되어 입법에 성공한다. 반면 개별 의원들의 경우 약 27%의 법안을 제

안하고 있으며 이들 중 법률로 채택되는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행정부가 약 25% 정도의 입법 의제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개별 의원

들이 72%의 법안을 제안한다. 하지만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 입법은 법률로 통과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65%의 정부 제안 법안들이 법률이 되지만, 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은 20% 정도가 입법에 성공한다(Saiegh 2014, 484). 의회제의 경우 행정부

가 의회의 다수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회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입법활동에 적

극적이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행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

며 상대적으로 개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입법 성공률을 고려해 보면 의

회제와 대통령제 모두 입법의제의 형성 및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또한 이와 같은 추세에서 예외로 보기는 어려우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시적 관점에

서 살펴보면 국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대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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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복잡다단한 입법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측면이 크다(Cox and McCubbins 1993). 입법과정은 다양한 단

계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단계마다 입법의제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자

들이 존재한다. 이에 더해 정당 규율의 수준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을 통

해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한국의 정당은 규율이 강

한 편으로 국회에서 당론 투표가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명박 대통령

의 조세 정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의 레임덕과 지지율 하락, 혹은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의 부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집권당이 원내 다수당인 상황에서도 행정부의 정책

이 국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정당의 규율이 약해서 의원 개인의 

자율성의 수준이 높은 미국 의회의 경우를 보면, 집권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지지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점정부의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원내 다수당인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 

강력한 정당 규율이 고정 불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크게 보아 의제설정(agenda setting)에 관한 

연구들과 정책 유형별 정책 결정과정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들 중 정책 결정과정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연구들은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결정과정

의 특징이 규정된다고 본다. 로위(Lowi 1964)는 정책을 유형에 따라 분배(distributive), 

재분배(redistributive,), 그리고 규제(regulatory)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윌슨

(Wilson 1995)은 어떤 정책은 재분배 및 규제 등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구분법을 제시하였다. 윌슨은 그들의 비용과 이익이 하나의 

특정 이익에 집중되는 경우와 수많은 사람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1장 공공정책과 국회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7

정책을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에서는 손해를 

보는 집단과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이 모두 집중되는 가운데 서로 대치하여 ‘제로섬’적인 

갈등이 발생한다. 기업가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에서 비용은 집중되지만, 이익

은 고르게 분산된다. 사회집단들 및 활동가들은 비용을 부담할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하도록 정책 입안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고

객정치(clientele oriented politics)는 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나 비용은 고르게 분산된

다.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 및 규제 대상 이해당사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다수결주의적 정치(majoritarian politics)에서는 이익과 비용이 모두 다수

에게 분산된다. 로위와 윌슨의 유형분류는 정책 영역별로 차이를 비교하는 데에 강점이 

있으나, 정책 영역별로 정치적 행위자 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연구에서 검토해 볼 언론관련 정책의 경우 비용을 치르는 

집단이 언론계로 동일하더라도 사안과 시기에 따라서 언론계가 강한 응집성을 보이기도 

하고 이념 성향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보여 언론계의 목소리의 응집성이 약해지기도 한

다. 동일한 정책사안을 장기간 관찰하며 정당 간의 세력균형, 이익집단의 응집력의 정도

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의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유형론은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의제설정에 관한 연구들은 왜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분류형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1960), 

그리고 바라하츠·바라츠(Bachrach and Baratz 1962)는 정책 문제에서 ‘주의(attention)’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샤츠슈나이더는 ‘편향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형태의 정치 조직은 어떤 종류의 갈등을 이용하고자 하며 다른 것

은 억압하기를 선호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라하츠·바라츠는 2차원

적 권력이론을 통해 의제설정을 방해하는 권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의제설

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콥과 엘더(Cobb 

and Elder 1983)는 정책의제의 발안 과정을 주도자에 관심을 두었다. 의제설정모형을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외부주도형’, 후진국에서 정부주도로 

흔히 나타나는 ‘동원형’, 그리고 양자의 성격이 혼합된 ‘내부접근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콥과 엘더의 틀에서 보면 한국은 동원형에서 내부접근형으로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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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들이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반면, 이후 

미국의 다원주의적 의제설정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사건과 사고 등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움거터과 존스(Baumgartner and Jones 

1993)는 외생적 사건으로 촉발된 급격한 의제설정을 설명하기 위해 단절적 균형모형

(the punctuated equilibrium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미국 의회 청문회와 핵심 

정책 지역의 뉴스 보도를 분석하여 어떻게 이슈가 정치적 중요성(prominence)을 가지

게 되고 잃게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정책 의제 프로젝트 웹 사이트에서 모든 연구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입법, 규제 및 미디어 정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했다. 

바움가트너와 존스는 미국 정치 내에서 특정한 아젠다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을 유지하다 

갑작스럽게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킹돈(Kingdon 1995, 2011)은 미국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여 ‘정책흐름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책형성에 참여하는 주

체들이 “어떤 이슈는 고려하면서 왜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아젠다 설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주요 지표와 재해, 재난 등을 비롯한 대형 사건 또는 사고와 같은 초점

사건(focusing events) (Birkland 1997)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등 독립적인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하면 ‘기회의 창’이 열릴 때 정책변동

이 발생하게 된다. 행위자들간의 타협과 흥정 과정 속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였

다. 이들의 연구는 정치 환경의 제약요인과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돌발적이거나 유동적인 변수들의 중요성

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정책의제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우리는 이 

연구들이 균형의 형성과 붕괴, 정책논의의 흐름에 주목하며 정책 결정의 동학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론과 여소야대 정치교착론에 대한 비판적 검

토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외생적 사건이나 초점사건 보다는 여야 간의 의석분포의 변화, 

정당과 이익집단의 응집력 등 정치 행위자 차원의 변수들의 변화가 정책의제에 미치는 영

향에 초점을 둘 것이다. 

정치적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정치 동학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정당 체계가 행정부와 의

회의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회에

서 당파적인 지지의 중요성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의회제의 경우 행정부는 의회에서 다수의 신임을 받아 성립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수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원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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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회에서 선출한 행정부가 입법 의제를 주도하며 의회는 행정부의 의제에 대해 토

론하는 공간이 된다.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면 행정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의회에

서 행정부와 다른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입법 의제를 제시하고 입법화하는 경우는 상정하

기 어렵다. 따라서 입법 의제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대통령

제를 채택한 경우 대통령이 의회에서 충분한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는 경우 교착

상태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입법을 통한 정책의 채택은 갈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Mainwaring and Scully 1995, 33; Jones 1995, 38).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원내 

다수당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대통령제는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과반 

정당이 존재하기 어려운 다당제하에서 대통령제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권력분

립의 원리 위에 서 있는 대통령제의 경우 입법 의제의 설정과 입법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입법 의제를 둘러싼 대통령과 국회의 경쟁을 연구한 한국 사례연구들도 행정부의 정책

에 대한 국회에서의 당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들은 여당이 원내에서 다

수를 차지하는 단점정부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분점정부의 입법 성과를 비교한다(문

우진 2014; 오승용 2004, 2008; 이명남 2002). 국회의 입법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정

량적 자료를 구축 및 분석하여 특정 시기 국회의 전반적인 입법 성과들을 살펴본 결과, 오

승용(2004, 2008)과 이명남(2002)은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입법효율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문우진(2014)은 단점정부의 입법효율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되는 시기의 종합적인 입법 성과를 분석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일

반적인 관계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강점을 보이지만, 개별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했는가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

용성이 떨어진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되, 장기간 논의가 지속된 

주요 입법 의제들을 선정한 뒤 통시적 관점에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입법 과정에서 입

법부와 행정부를 포함한 주요 행위자들이 입법의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행정부의 입법 의제가 의회에서 지지를 받거나 혹은 패배하는 원인은 의회의 당파적 지

지 여부에 있다고 분석하는 연구들은 의회 내의 정당별 의석분포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

론적 차원에서 보자면 원내 의석분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행정부의 입법 의

제가 의회에서 거부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어야 한다. 정당별 의석분포에 따라 원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법안은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안될 이유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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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법안들이 부결되기도 하고 주요 입법의제의 내용이 의회에

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바뀌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 정당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들

의 투표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예를 들자면 의원들은 특정한 지지자 그룹의 의견

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 정당의 당론과 충돌하더라도 지역 유권

자들의 정책 선호를 대변하기도 하며, 자신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활동가나 정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한다. 

공공 정책의 경우 정책이 입안되면 혜택을 보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집단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이익집단들이 정책 의제의 형성 및 입법과정

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다. 의원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익집단들의 압

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익집단 정치에 관련된 연구들은 이익집단이 시민들의 

입장과 요구를 의회에 전달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라고 보는 긍정적 입장(Dahl 

1961; Truman 1951)과, 이익집단의 압력은 결국 정치과정을 왜곡시키고 공공선을 추

구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보는 비판적 입장(Madison 1787; Olson 198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이익집단 정치에 대한 연구들도 로비 등을 통한 이익집단의 적극적 개

입은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거나(석인선 2008) 공익에 위배되는 정책결정

을 초래(류병운 2019)한다는 비판적 접근과, 민주주의 정치의 일부로서 로비를 제도화하

여야 한다는 주장(도묘연 2015)으로 구분된다. 이들 연구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개괄적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는 양적으로 축적되

어 있지 않으며, 이론적 차원에서도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익집단의 로비에 대

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의제의 변화와 채택된 정책이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큰 영향

을 받은 결과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과 행정부

가 입법의제가 형성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회의 정치과정에서 이익집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특정한 정책영역에서 이익집단이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일 사례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의약분업 및 한약조제권 분쟁(김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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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중소기업 집단의 이익정치(정상호 2002),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길종백 2022; 

배용수 2020), 시간강사 처우개선정책(배용수 2019)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특정 정

책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익집단이 입법 의제의 형성, 논쟁 및 표결 단계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들은 이익집단 정치가 입법의제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사례연구를 통해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갖지만, 단일 사례에 대한 연구로 이익집단 정치의 역할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가설을 도

출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준다. 

전진영(2009)의 연구는 정책 유형화 이론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에 대

한 이론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유형별로 사례를 선정한 비교 사례연구로 단일사례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했던 예외적인 연구이다. 암관리법,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유아교육법안,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등 네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입법과정을 

비교 분석한 이 연구는 정책유형별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익집단의 상호작용의 차이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지만, 당파적 힘의 균형의 변화에 따른 정책 의제의 변화

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소속 정당, 국회 내 의석

분포의 변화가 입법 의제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4가지 사례는 당파적 대립과 갈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법안들이다. 우리의 연구는 전진영(200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

례 비교연구를 하되 당파적으로 장기간 대립해 온 갈등적인 입법 의제들을 사례로 채택하

여 여당의 이념성향과 분점정부 여부 등을 중요한 변수로 다룰 계획이다. 우리는 정치 양

극화로 인한 정당 간의 대결주의적 정치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의 협력 및 갈등의 양상과 여당과 야당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한다. 

입법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행태는 제도적 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의회의 

의사결정 절차 및 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의회의 행위자들이 갖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

다. 일례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되면서 국회운영을 규율하는 제도적 환

경이 변화하였다. 이상신(2015), 전진영(2015), 이한수(2014) 등은 국회선진화법 이전

과 이후를 비교하여 입법교착의 정도가 변화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도적 환경의 

변화는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사결정과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양상에도 변화를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상신(2015)과 전진영(2015)은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의 입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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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 정도와 양상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이한수(2014)는 선진화법이 여야 

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회선진화법을 제외하면 

국회 의사결정 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며, 선진화법의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여전히 경합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입법효율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제도변화가 정책의 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운영 제도의 변화가 입법의제의 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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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갈등적인 중장기 정책의제들에 대한 

정치권의 기획 및 조정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 노동정책 개편, 교

육개혁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중장기 정책 의제들은 여당과 야당의 세력다툼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통령과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

론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중요한 중장기 정책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부진하고 토론을 통해 갈등을 조정

하기 어려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보

수정당과 진보정당 간에 타협할 수 없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경

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보수정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지만 진보정당은 고용의 안정과 확대를 중시한다. 

타협을 위한 중간 지점을 찾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혼란스러운 정책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둘째, 합의가 어려운 중장기 정책 의제들은 정책변화의 결과 혜택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의 의견이 강렬하게 충돌하는 갈등적인 사안들이다.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며 거센 반대를 극복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 우리는 

장기간 논쟁이 지속되어 온 갈등적인 정책 의제들을 선별하여, 이 의제들이 초기 형성과

정과 입법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입법 과정에 대한 사례연

구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속에서 공공정책 의제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부의 입법 의제에 대한 의회에서의 당파적 지지가 입법의제의 형성과 입법 성공 여

부에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정치 현실 속에서의 입법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불확실성의 영

향을 받는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국회의 다수당인 경우에도 정부와 여당의 입법의제가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사항 및 정책 입안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회제와 비교할 때 대통령제의 경우 의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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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의회제는 의회의 다수가 행정부를 선출하므로 행정부의 입

법 의제는 입법부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입법부에서 내각 수반

을 선출하고 내각은 입법부의 다수 지지세력의 정책선호를 고려하여 입법 의제를 제시하

므로 정부 입법의 성공률이 높다. 반면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의회제에 비해서 내각과 의회 내 다수의 연계가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단점정부 상황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정부의 입법 의제가 집권당의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기도 하

며, 대통령 혹은 여당이 정당 간 연합을 형성하여 원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의회제에 비해서 연합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의회제에서는 정당 간의 연합이 무너지면 

정부가 교체되어 원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

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별개의 선거를 통해 독립적으로 선출되며 상대방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게 임기를 지키게 되므로 정당연합이 무너진다고 해서 대통령이 낙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이(Saiegh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제2차대전 이후 민

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의 입법성과를 분석한 결과 의회제에 비해 대통령제가 정부 입법

이 성공할 확률이 낮았다. 결국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공공정책 의제의 형성과 입

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정책의제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한국사례 연구가 충분히 축적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

되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기존 문헌에서 강조하는 요인들이 정치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식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전략을 취하였다. 국회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을 분석하여 이들이 국

회에서 다루는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변수들을 도출할 것

이다. 조사 결과는 제2장에서 다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정당간 힘의 균형이 전

반적인 입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하나의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당과 

이익집단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정당, 이익집단, 여론 등의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비교연구를 통해 파악하는 접근법을 택하였다. 특정 시기 논

의된 법안들을 정량적으로 지표화해서 입법성과를 측정하는 경우 정당간 힘의 균형,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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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여론 등이 정책 의제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단일 

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경우 정책 의제의 내용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입체적으

로 조망할 수 있으나 의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

다. 이익집단이 공공정책 의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익집단이 정책결정 과

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야 하는데 단일 사안에 대한 

연구로는 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구는 공공정책 의제의 변화과

정을 추적하기 위해 사례연구의 방법을 채택하되 단일 사례연구가 아닌 사례 비교연구의 

전략을 취하였다. 특히 우리는 사례 간의 비교에 더해 각각의 사례를 통시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장기간 논쟁이 지속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게 되면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국회의 정당 간 의석분포의 변화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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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정책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인식조사

공공정책 의제설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당파적 힘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국회의 정당 간 의석배분은 정책 의제가 형성되고 법률로 채택되는 

과정의 기본적인 구조를 제시해 준다. 당파적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견해는 암묵적으로 

정당의 규율이 강하거나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정책 선호의 일치도가 높아서 정당 투

표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높고 정당의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정당 투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파적 힘의 균형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당의 당론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얼마

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미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의원실별로 9명의 보좌진 중 무작위로 1

명의 보좌진이 응답하도록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152

명이, 그리고 244명의 보좌진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국회의원의 경우 남자 121명(79.6%), 여자 31명(20.4%), 연령대별

로는 30대 이하와 40대가 합해서 11명(7.2%), 50대 이상이 131명(92.8%)이었다. 선출 

구분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120명(78.9%), 비례대표 의원이 32명(21.1%) 응답하였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6명(56.6%), 국민의힘 56명(36.8%), 정의당 5명, 기본소득

당과 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3명(도합 6.6%)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89

명(58.6%), 재선 34명(22.4%), 3선 15명(9.9%), 4선 이상이 14명(9.1%)이었다. 21대 

국회의원의 실제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80.9%, 여성이 19.1%,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88.7%, 40대 이하가 11.3%,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6.3%, 국민의힘 

38.3%, 정의당과 그 외 정당, 무소속을 합하면 5.4%이고,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52%, 

재선이 23%, 3선 이상이 25%이다(이상 국회 홈페이지, 2022). 응답자와 국회의원 전체

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성비, 정당분포, 연령대는 대체로 일치하며 초선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실제보다 약간 과대 대표되어 있지만 대체로 실제 구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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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의 경우는 2021년 연말 기준, 남성이 71.2%, 여성이 28.2%, 연령대로는 20대 

19.7%, 30대 34.5%, 40대 28.4%, 50대 이상 17.4%를 차지하고 있는데(박현석 2021) 

응답자의 경우 남성 55.3%, 여성 44.7%, 20대 34%, 30대 40.2%, 40대 20.5%, 50대 

이상 5.3%로 여성과 20~30대가 다소 과대 대표되었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

(1) 국회의원

분류 명

성별
남자 121

여자 31

연령별

30대 이하 6

40대 15

50대 이상 131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86

국민의힘 56

정의당 5

기본소득당 1

시대전환 1

무소속 3

선출 구분별
지역구 120

비례대표 32

당선 횟수별

초선 89

재선 34

3선 15

4선 이상 14

계 152

(2) 보좌진

분류 명

성별
남자 135

여자 109

연령별

20대 83

30대 98

40대 50

50대 이상 13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36

국민의힘 94

정의당 7

기본소득당 1

시대전환 1

무소속 5

직급별

보좌관 28

선임비서관 41

비서관 130

인턴 42

근무경력별

6개월 미만 26

6개월 ~ 1년 29

1년~4년 99

4년 이상 88

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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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 우리는 “의정활동에 초점을 둘 중요 의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고 (1) 의원님 개인의 정책 선호 및 소신, (2) 동료 의원과

의 소통, (3)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책, (4) 대통령의 정책 선호 및 입장, (5) 언론에서 제기

하는 주요 의제, (6) 전문가 집단의 정책제안, (7)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책선호, (8) 당원

들의 선호 및 입장, (9) 이해당사자 집단의 청원, (10) 국민들의 여론 등 10가지 선택지에

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고르도록 하였다.

<표 2>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국회의원 응답, 1순위)

 
합계

의원님 개

인의 정책

선호 및 

소신

동료 의

원과의 

소통

소속 정

당의 당

론과 정

책

대통령

의 정책 

선호 및 

입장

언론에

서 제기

하는 주

요 의제

전문가 

집단의 

정책 제

안

지역구 

유권자들

의 정책

선호

당원들

의 선호 

및 입장

이해당사

자 집단

의 청원

국민들

의 여론

% 사례수 % % % % % % % % % %

전체 100.0 153 44.4 1.3 14.4 2.6 5.9 2.6 12.4 .7 1.3 14.4

성별
남자 100.0 121 44.6 .8 14.0 2.5 5.0 2.5 14.0 .8 .8 14.9

여자 100.0 32 43.8 3.1 15.6 3.1 9.4 3.1 6.3 .0 3.1 12.5

연령별

30대 100.0 6 33.3 16.7 33.3 .0 .0 .0 16.7 .0 .0 .0

40대 100.0 16 62.5 .0 6.3 12.5 .0 6.3 .0 .0 .0 12.5

50대 이상 100.0 131 42.7 .8 14.5 1.5 6.9 2.3 13.7 .8 1.5 15.3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44.2 .8 15.0 1.7 2.5 2.5 15.0 .8 1.7 15.8

비례대표 100.0 33 45.5 3.0 12.1 6.1 18.2 3.0 3.0 .0 .0 9.1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50.6 .0 16.1 .0 4.6 2.3 10.3 .0 .0 16.1

국민의힘 100.0 56 35.7 1.8 10.7 7.1 7.1 3.6 17.9 1.8 3.6 10.7

정의당 100.0 5 60.0 20.0 20.0 .0 .0 .0 .0 .0 .0 .0

기본소득당 100.0 1 .0 .0 100.0 .0 .0 .0 .0 .0 .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0 .0 .0 .0 .0 .0 .0 .0

무소속 100.0 3 .0 .0 .0 .0 33.3 .0 .0 .0 .0 66.7

여야별
여당 100.0 56 35.7 1.8 10.7 7.1 7.1 3.6 17.9 1.8 3.6 10.7

야당/무소속 100.0 97 49.5 1.0 16.5 .0 5.2 2.1 9.3 .0 .0 16.5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45.6 2.2 14.4 2.2 7.8 4.4 7.8 .0 2.2 13.3

재선 100.0 34 47.1 .0 20.6 2.9 .0 .0 14.7 2.9 .0 11.8

3선 100.0 15 33.3 .0 .0 6.7 .0 .0 40.0 .0 .0 20.0

4선 이상 100.0 14 42.9 .0 14.3 .0 14.3 .0 7.1 .0 .0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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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의 의원들은 개별 의원의 정책선호 및 소신을 1순위로 골랐으며 소속 정당의 당

론과 정책, 여론이 각각 14.4%로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서 지역구 유권자들

의 정책 선호라고 답한 의원들이 12.4%를 차지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순

위와 무관하게 합산해 보면 78.4%의 의원들이 개인의 소신을 3순위 이내로 선택했고, 뒤

이어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책이라고 응답한 의원들이 61.4%였다. 이어 지역구 유권자들

의 정책선호가 45.8%의 의원들의 선택을 받았고 뒤이어 국민들의 여론이 32%로 나타났

다(첨부의 표 A-1 참조).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 의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소신, 당론과 정책, 유권자들의 정책선호와 여론이 영향을 주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원실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진들의 응답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순위 응답결과를 보면 50.8%가 의원 개인의 소신이라고 응답했고,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책(16.1%),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책선호(10.3%), 국민들의 여론(7.4%)이 뒤를 

이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순위와 관계없이 통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원 

개인의 소신(80.6%),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책(64.0%),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책선호

(41.7%), 국민들의 여론(29.3%)으로 1순위 집계 결과와 동일한 순위를 보여주었다(첨부

의 <표 A-2> 참조). 흥미로운 점은 국회의원들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0.6%가 

1순위로 개별 의원의 소신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은 35.7%였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책선호를 고려한다고 7.1%의 의원들이 응답한 반면 야당인 민주

당은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의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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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보좌진 응답, 1순위)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의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별 의원의 

소신,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책, 그리고 여론과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를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책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리는 “의원들에게 소속 정당에서 제기하는 중요 의제가 결정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합계

의원님 

개인의 

정책 

선호 및 

소신

동료 

의원과

의 소통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책

대통령

의 정책 

선호 및 

입장

언론

에서 

제기하는

주요의제

전문가 

집단의 

정책 

제안

지역구 

유권자

들의 

정책선호

당원들

의 선호 

및 입장

이해당

사자 

집단의 

청원

시민

단체

국민들

의 여론

% 사례수 % % % % % % % % % % %

전체 100.0 242 50.8 2.9 16.1 1.2 6.2 2.9 10.3 .8 .8 .4 7.4

성별
남자 100.0 134 50.7 .7 14.9 .7 6.0 3.7 11.2 1.5 1.5 .0 9.0

여자 100.0 108 50.9 5.6 17.6 1.9 6.5 1.9 9.3 .0 .0 .9 5.6

연령별

20대 100.0 82 57.3 2.4 9.8 3.7 7.3 6.1 6.1 1.2 1.2 .0 4.9

30대 100.0 97 52.6 4.1 19.6 .0 5.2 .0 9.3 1.0 1.0 1.0 6.2

40대 100.0 50 44.0 2.0 20.0 .0 8.0 2.0 14.0 .0 .0 .0 10.0

50대 이상 100.0 13 23.1 .0 15.4 .0 .0 7.7 30.8 .0 .0 .0 23.1

직책별

보좌관 100.0 28 32.1 .0 25.0 .0 7.1 3.6 21.4 .0 .0 .0 10.7

선임비서관 100.0 41 43.9 2.4 12.2 .0 7.3 2.4 17.1 .0 2.4 2.4 9.8

비서관 100.0 129 55.0 4.7 17.1 2.3 3.1 3.1 7.0 1.6 .0 .0 6.2

인턴 100.0 41 56.1 .0 12.2 .0 14.6 2.4 7.3 .0 2.4 .0 4.9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8 50.0 .0 12.5 .0 25.0 .0 12.5 .0 .0 .0 .0

전문학사 100.0 6 66.7 .0 .0 .0 .0 .0 16.7 .0 .0 16.7 .0

학사 100.0 167 50.9 3.6 15.0 1.8 6.6 3.0 8.4 1.2 1.2 .0 8.4

석사 100.0 54 51.9 1.9 18.5 .0 3.7 3.7 14.8 .0 .0 .0 5.6

박사 100.0 6 16.7 .0 50.0 .0 .0 .0 16.7 .0 .0 .0 16.7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135 51.1 2.2 15.6 .7 5.9 2.2 8.9 1.5 .7 .7 10.4

국민의힘 100.0 94 47.9 4.3 16.0 2.1 7.4 4.3 13.8 .0 1.1 .0 3.2

정의당 100.0 7 71.4 .0 28.6 .0 .0 .0 .0 .0 .0 .0 .0

기본소득당 100.0 1 .0 .0 100.0 .0 .0 .0 .0 .0 .0 .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0 .0 .0 .0 .0 .0 .0 .0 .0

무소속 100.0 4 75.0 .0 .0 .0 .0 .0 .0 .0 .0 .0 25.0

여야별
여당 100.0 94 47.9 4.3 16.0 2.1 7.4 4.3 13.8 .0 1.1 .0 3.2

야당/무소속 100.0 148 52.7 2.0 16.2 .7 5.4 2.0 8.1 1.4 .7 .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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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1) 의원총회의 토론, (2) 동료 의원과의 소통, 

(3) 정당 지도부의 정책 선호, (4) 대통령의 정책 선호 및 입장, (5)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요 

의제, (6) 전문가 집단의 정책 제안, (7)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책선호, (8) 당원들의 선호 

및 입장, (9) 국민들의 여론 중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1순위로 정당 지도부의 선호(24.2%)를 선택했고 국민들의 여론(22.9%), 의

원 총회의 토론(20.9%)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대통령의 정책 선호 및 입장(12.4%)과 언

론이 제기하는 주요 의제(9.8%)가 10% 내외 응답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1순위부터 3순

위까지 선택한 결과를 합산하면 정당 지도부의 정책 선호를 3순위 이내에 선택한 의원들

이 61.4%였고, 의원총회의 토론(54.9%), 국민들의 여론(37.9%), 언론이 제기하는 주요 

의제(36.6%)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당원들의 선호 및 입장(26.1%), 대통령의 정책선호 

및 입장(24.2%)이 그 뒤를 이었다(첨부의 <표 A-3> 참조). 정당의 정책의제는 정당 지도

부의 영향이 가장 막강하고 의원총회의 토론이 중요하며, 국민들의 여론과 언론이 제기하

는 주요 의제가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에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요 의제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도부의 선호와 의

원총회 결과, 여론을 고려하되 언론을 2순위나 3순위로 고려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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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당의 정책 의제가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국회의원 응답, 1순위)

합계
의원총회

의 토론 

동료 의

원과의 

소통

정당 지도

부의 정책 

선호

대통령의 

정책 선호 

및 입장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요 의제

전문가 집

단의 정책 

제안

지역구 유

권자들의 

정책선호

당원들의 

선호 및 

입장

국민들의 

여론

% 사례수 % % % % % % % % %

전체 100.0 153 20.9 2.6 24.2 12.4 9.8 1.3 1.3 4.6 22.9

성별
남자 100.0 121 22.3 3.3 23.1 10.7 9.9 1.7 1.7 5.8 21.5

여자 100.0 32 15.6 .0 28.1 18.8 9.4 .0 .0 .0 28.1

연령별

30대 100.0 6 16.7 .0 50.0 .0 .0 .0 .0 16.7 16.7

40대 100.0 16 18.8 .0 25.0 18.8 12.5 .0 .0 .0 25.0

50대 이상 100.0 131 21.4 3.1 22.9 12.2 9.9 1.5 1.5 4.6 22.9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21.7 1.7 25.8 9.2 9.2 .8 1.7 5.8 24.2

비례대표 100.0 33 18.2 6.1 18.2 24.2 12.1 3.0 .0 .0 18.2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2 .0 .0 50.0 .0 .0 .0 .0 .0 50.0

전문학사 100.0 4 50.0 .0 25.0 .0 .0 25.0 .0 .0 .0

학사 100.0 54 22.2 3.7 25.9 7.4 13.0 1.9 1.9 1.9 22.2

석사 100.0 49 16.3 .0 26.5 16.3 6.1 .0 .0 8.2 26.5

박사 100.0 44 22.7 4.5 18.2 15.9 11.4 .0 2.3 4.5 20.5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19.5 3.4 31.0 4.6 8.0 1.1 1.1 5.7 25.3

국민의힘 100.0 56 21.4 1.8 14.3 26.8 14.3 1.8 1.8 3.6 14.3

정의당 100.0 5 60.0 .0 .0 .0 .0 .0 .0 .0 40.0

기본소득당 100.0 1 .0 .0 100.0 .0 .0 .0 .0 .0 .0

시대전환 100.0 1 .0 .0 100.0 .0 .0 .0 .0 .0 .0

무소속 100.0 3 .0 .0 .0 .0 .0 .0 .0 .0 100.0

여야별
여당 100.0 56 21.4 1.8 14.3 26.8 14.3 1.8 1.8 3.6 14.3

야당/무소속 100.0 97 20.6 3.1 29.9 4.1 7.2 1.0 1.0 5.2 27.8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28.9 3.3 23.3 8.9 7.8 2.2 1.1 4.4 20.0

재선 100.0 34 8.8 .0 32.4 20.6 2.9 .0 2.9 5.9 26.5

3선 100.0 15 6.7 6.7 20.0 13.3 20.0 .0 .0 .0 33.3

4선 이상 100.0 14 14.3 .0 14.3 14.3 28.6 .0 .0 7.1 21.4

정책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조율이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상반기 2년간 활동했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가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1순위로 35.9%의 의원들이 의원 개인의 선

호와 소신을 꼽았고 이어서 국민들의 여론(20.9%), 다수당의 당론과 정책(17.0%)이라고 

응답하였다(<표 5> 참조). 상임위의 의제와 관련해서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산해 본 

결과, 65.4%의 의원들이 개별 의원의 소신을 택했고 다수당의 당론과 정책과 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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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의제가 동률로 46.4%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서 국민들의 여론이 41.8%로 나타

났다. 정당의 정책 의제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정책 의제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도 1

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제의 중요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의원들이 2순위 혹은 3순위로 언론에서 다루는 의제들을 중시하

고 있는 것이다(<표 A-4> 참조).

<표 5> 상임위원회의 정책 의제가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국회의원 응답, 1순위)

 
합계

의원님 개

인의 정책 

선호 및 

소신

동료 의

원과의 

소통

다수당

의 당론

과 정책

대통령

의 정책 

선호 및 

입장

언론에

서 제기

하는 주

요 의제

전문가 

집단의 

정책 제안

지역구 

유권자

들의 정

책선호

이해당사

자 집단

의 청원

국민들

의 여론
기타

% 사례수 % % % % % % % % % %

전체 100.0 153 35.9 3.9 17.0 3.3 9.2 5.2 3.3 .7 20.9 .7

성별
남자 100.0 121 38.0 5.0 18.2 2.5 9.1 2.5 4.1 .8 19.0 .8

여자 100.0 32 28.1 .0 12.5 6.3 9.4 15.6 .0 .0 28.1 .0

연령별

30대 100.0 6 33.3 16.7 .0 16.7 16.7 .0 .0 .0 16.7 .0

40대 100.0 16 43.8 .0 6.3 .0 18.8 12.5 .0 .0 18.8 .0

50대 이상 100.0 131 35.1 3.8 19.1 3.1 7.6 4.6 3.8 .8 21.4 .8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33.3 2.5 20.8 2.5 9.2 3.3 4.2 .8 22.5 .8

비례대표 100.0 33 45.5 9.1 3.0 6.1 9.1 12.1 .0 .0 15.2 .0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2 100.0 .0 .0 .0 .0 .0 .0 .0 .0 .0

전문학사 100.0 4 75.0 .0 .0 .0 25.0 .0 .0 .0 .0 .0

학사 100.0 54 24.1 3.7 31.5 5.6 9.3 3.7 1.9 1.9 18.5 .0

석사 100.0 49 40.8 2.0 10.2 4.1 8.2 4.1 4.1 .0 24.5 2.0

박사 100.0 44 38.6 6.8 9.1 .0 9.1 9.1 4.5 .0 22.7 .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37.9 3.4 17.2 2.3 10.3 2.3 1.1 .0 24.1 1.1

국민의힘 100.0 56 30.4 5.4 17.9 3.6 8.9 8.9 7.1 1.8 16.1 .0

정의당 100.0 5 60.0 .0 20.0 20.0 .0 .0 .0 .0 .0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0 .0 .0 .0 .0 .0 .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0 .0 .0 .0 .0 .0 .0 .0

무소속 100.0 3 .0 .0 .0 .0 .0 33.3 .0 .0 66.7 .0

여야별
여당 100.0 56 30.4 5.4 17.9 3.6 8.9 8.9 7.1 1.8 16.1 .0

야당/무소속 100.0 97 39.2 3.1 16.5 3.1 9.3 3.1 1.0 .0 23.7 1.0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41.1 5.6 13.3 2.2 8.9 6.7 3.3 .0 17.8 1.1

재선 100.0 34 35.3 2.9 20.6 8.8 5.9 .0 2.9 .0 23.5 .0

3선 100.0 15 20.0 .0 26.7 .0 6.7 6.7 .0 6.7 33.3 .0

4선 이상 100.0 14 21.4 .0 21.4 .0 21.4 7.1 7.1 .0 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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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보좌진의 답변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해당사자 집단의 요구, 시민단체의 대응,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책선호 등은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론의 중요성은 

예상과 일치하며, 의원들은 정당 지도부의 입장과 의원총회의 토론이 소속 정당의 의제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책선호의 경우 

다수의 정책에서 국민들의 여론과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책선호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지역구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결부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선호가 국

민 여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처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이해당사자 집단의 요구

나 시민단체의 입장 등과 격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21년 1월

에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 대해 법안 통과에 주도

적 역할을 했던 여야 의원들의 보좌진 및 정당의 실무담당자들과 2022년 7월부터 8월까

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양대 노총이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

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2020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

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아 법안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 

의원들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해관계자 집단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언론이 제시하는 의제 등을 통해

서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갈등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

는 관련 집단과 시민단체의 입장 등을 중점 취재하여 반영하고 있다. 1순위부터 3순위까

지의 선택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들은 정당과 상임위원회의 정책 의제가 결정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둘째, 무기명 조사이지만 의원들이 이익집단

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집단의 청원” 항목을 외면

했을 가능성이다.

우리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당파적 힘의 균형, 그리고 당파적 힘의 균형

의 작동과정에서 정책 의제의 설정과 입법 결과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

해 검토할 것이다. 한국의 맥락에서 보자면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국회 내에서의 정당 간 

의석배분,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정당 지도부의 입장과 사안별 정당 소속 

의원들의 정책 선호의 분포, 인터뷰에서 확인된 이해관계자 집단의 역할, 여론의 흐름이 

정책 의제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입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것이다.

1) 국회의원 보좌진 및 정당 실무자 인터뷰, 2022년 7월 12일, 7월 22일, 8월 16일, 8월 30일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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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사례선정

국회의 입법과정 및 정책의제에 관한 연구들은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시기

에 통과된 법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자료를 분석한 계량적 연구들과, 단일한 정책 사안을 

선택하여 과정을 추적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논의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의 흐름을 토대로 하되 두 가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례분석 

비교연구의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국회의 미래의제 기획기능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정책 의제들은 

중장기적 함의가 큰 주요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의 경우 갈등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

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당 간의 당파적인 정책선호의 차이도 명확한 편이다. 이들 사안은 

장기간 논의되며 논쟁의 내용도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정당 간 힘의 분포의 변화에 따라

서 변화한다. 그러므로 정당 사이의 논의를 추적하여 갈등과 타협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계량적 연구들은 국회의 입법과정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강점

을 갖고 있지만 정책 의제와 법률안의 내용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는 유용성이 떨어진다. 

입법 의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별 법안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단일 사안에 대한 사례연구는 독립변수에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비교 분석을 위해

서 소수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정책의제와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리는 특정

한 이론적 입장을 취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검증하기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정책 의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입법 정치의 현실은 제왕적 대통령론 혹은 여소야대 교착상태

론과 같은 기존의 통념들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1차적인 목적

으로 설정하였다. 분점정부 여부, 정당 규율의 변화, 이해관계 집단의 응집성, 여론 등의 

요인들이 입법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정책 의제의 지속과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

지를 보여줄 것이다.



제2장 공공정책 의제와 국회

제2절 연구의 사례선정   29

이에 더해 중장기 미래정책 연구에 유용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권이 교체

되는 와중에도 장기간 논의가 지속된 사안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전략을 취하였다. 

장기간 논의가 지속된 사안들은 정파적 선호의 차이가 뚜렷하여 합의가 어렵고, 입법과정

에서 이해관계자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며, 중요도가 높은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장기간 지속된 정책 의

제들 중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정치 영역에서는 이른바 ‘언론개혁’ 관련 법안

들, 경제 영역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그리고 사회 영역에서는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을 선정하였다. 이 법안들은 당파적 대립이 뚜렷하고 진보계열과 보수계열의 양대 

정당이 모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들로 장기간 논의가 지속되어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의 

정당별 의석 배분이 바뀌면서 논의의 내용 및 구조도 변화하였다. 따라서 사안 간의 비교

도 가능하지만 사안별로도 통시적인 변화과정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언론개혁 관련 사안들은 일부는 채택되기도 하고 일부는 통과가 되지 않고 있으

며, 경제민주화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반면 공공의료 관련 법안

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법 결과로 볼 때에도 성공과 실패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나 공공의료 관련 법안과 비교할 때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은 영

역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 관련 법안들을 정치 사안으로 분

류하였으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법안은 시민사회와 관련된 사안으로도 볼 수 있다. 우

리가 다음 장에서 분석하는 언론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쟁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특히 야당에서 비판하는 주요 논지가 여당이 언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

하려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 관련 법안들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안이다. 정치 관련 법안을 정치제도, 선거, 정당 등 정치 이슈에 직결된 것으로 제한하

지 않고,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언론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 관련 사안으로 분류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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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치: 언론 관련 법안

1 서론

1987년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차례로 이끌었던 민주당 계열의 

정부들은, 그 성패와 관계없이, 꾸준히 나름대로의 언론개혁을 시도해 왔다. 물론 이러한 

개혁 시도들은 애초 그 의도만큼 진행되지 못했던 경우가 다수였지만, 때로는 일부 부분

적 변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 계열 정부들의 언론개혁 조치들이 과연 

개혁인지, 아니면 개혁의 외피를 쓴 정부의 언론 통제 기도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

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래 ‘교과서적으로’ 언론에 주어져 있는, 권력을 향한 감시의 사명 및 기능 안에는 자

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여지가 상재한다. 한편으로 언론을 개혁하자는 

쪽에서는, 언론의 책임 없는 자유가 자칫하면 특정한 정치 및 경제권력 등에 종속된 편향

된 논조나 보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최근의 가짜뉴스 논란도 언론의 무책임한 

자유가 야기한 문제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언론 자유를 가장 중차대한 언론의 가치로 

여기는 입장에선, 개혁으로 포장된 다양한 국가개입 및 규제정책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고 결국 권력에 대한 감시라고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염려

해왔다. 물론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침해받게 될 위험이 생긴다. 이에 따라 민주

화 이후 한국의 언론개혁 시도, 그중에서도 상기 민주당 정부들에 의해 추진되어 온 관련 

법안들의 경우, 그간 개혁이냐 통제냐를 두고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논란 및 갈등을 동반

하였다.

한국에서 언론개혁의 경과는 주로 민주당 정부 시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의 

강한 언론개혁 의지와 이에 대한 여당의 지지, 그리고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라는 패턴으

로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관련 이익집단들이라 할 수 있을 신문사, 방송사 및 기

자, PD 등 현업종사자들, 그리고 언론노조나 진보적 언론운동단체 등이 개혁에 대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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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장)을 둘러싸고 보여주는 응집성의 정도가 그 진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곤 하였다. 

언론개혁의 세부적 방향 및 법안의 내용에 따라 언론사나 언론인들의 입장은 언론사의 매

체 형태, 규모, 이념 등에 따라 때로는 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위험 등이 우려될 시, 해당 개혁방향에 대해 언론계 전체

가 일치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언론 관련 진보 계열의 시민단체나 언

론노조 등은 주로 보수신문과 대립하는 민주당 정부들의 언론개혁 의지에 찬동하거나 더 

강한 개혁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안들에 대해선 응집된 반대 입장을 구축하기

도 했던 것이다.

본 장에선, 이러한 분석적 시각을 토대로,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부들의 언론개혁 

시도 및 관련 법안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 정치세력과 유관 이익집단들 간 상호작용의 

정치 동학에 관해 시계열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2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의 언론관계법 제·개정 시도들

가.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국가가 언론문제에 직접 개입해선 안 된

다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언론개혁은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인과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자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불균형

한 신문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언론운동진영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특별히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반 언론개혁을 일종의 사회조합주의적 방식으로 풀

어가고자 시도했다(정철운 2021b). 이를테면,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2월 방송개혁위

원회 설치를 통해 방송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방송개혁의 화두는 공보처, 문체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는 데에 초

점이 맞춰져 있었다. 물론 KBS 및 MBC 노조 등은 자사의 인사상 독립을 강하게 요구해

오던 중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방송개혁위원회를 출

범시켰다. 방송개혁위원회는 약 3개월 동안의 활동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했는



제3장 공공정책 의제 사례연구

제1절 정치: 언론 관련 법안   35

데, “우리 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이번 

개혁 작업의 일차적 목표는 방송규제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그 핵

심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 시행된 (통합)방송법에 의거해, 방송기본계획 수

립 등 방송정책결정 및 사업인허가 권한과 방송발전자금의 관리·운영까지도 책임지는 독

립된 방송총괄기구로서 방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도형래 2013). 또한 이 법에 따라 

KBS 사장에 대한 정부 측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축소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 증대와 

관련해서도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때 주목할 점으로서, 당시 새천년민주당 및 자유민주연합으로 구성된 ‘DJP연합’ 

공동여당과 야당이던 한나라당 사이에 통합방송법 통과를 둘러싼 주된 충돌의 포인트는 

바로 방송위원회의 위상 및 구성 방식에 관한 사안이었다. 실제 통과된 방송법을 보면, 대

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그리고 국회 문광위 추천 3인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

토록 하고 있어, 여권이 사실상 7인을 추천할 수 있게끔 허용했던 만큼 여권 편향적이 될 

위험이 일부 있었다. 물론 야당이던 한나라당으로선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결국 공동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언

론개혁 이슈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여당이 지원하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형적 유형에 속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2001년 언론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하면서 언론개혁 의

제를 둘러싼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다. 2001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

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합심해 공정한 언론개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

격적으로 언론개혁을 천명하였다(이희용 2001). 그리고 동년 2월 국세청은 중앙일간지

와 방송·통신사 등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선 1999년 ‘옷 

로비’ 사건 보도를 비롯한 이른바 ‘조중동’ 등 메이저 보수신문사들의 강한 반정부적 논조

가 세무조사 등 급격한 정부 측 대언론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우세했다(박인

규 2001). 주지하듯 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주요 보수신문사들에 대한 세금추징으로 귀

결되었고, 정치적·사회적 후폭풍을 야기했다. 당연하게도 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언론개

혁의 일환으로 옹호하며 정부의 방침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반면, 이른바 ‘조중동’ 등 주

요 신문사들은 일제히 이를 언론탄압으로 받아들이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야당이던 한나

라당 또한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격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

고 양자 간 대립은 차츰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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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운동진영은 상기 세무조사 등에 대해 일종의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세무조사에 따른 정부여당과 거대 언론사 간 

담합 저지를 위해 양측에 결과 및 추징금액을 공개할 것과 언론사 부실경영에 책임이 큰 

사주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30% 제한 및 신문기업의 투명

성 확보 조항을 담은 정간법의 개정, 그리고 발행부수 조작과 과열 판촉경쟁에 따른 여론

왜곡의 제어를 위한 공동배달제의 도입 등을 추가적인 언론개혁 사안들로 함께 요구하였

다(이승철 2001). 즉, 언론계 내부적으로도 진보와 보수로 확연히 갈린 채 정부 시책에 

대해 전자는 더 선명한 언론개혁을, 보수는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일부 방송개혁 등이 단행되기도 했지만, 대통령과 여권의 주요 

보수신문들에 대한 강한 제재가 언론개혁으로 지칭되며 세무조사 등의 형태로 추진됐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그리고 공영방송사, 경향신문 등 진보언론, 그리고 언론노조나 민

주언론시민연합 등 진보적 언론운동단체 등이 여권의 방침을 비판적 지지의 형태로 지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주요 보수신문들과 당시 야당이던 한나

라당은 이를 노골적인 언론통제로 규정하며 강경대응 일색의 모습을 보였다. 상기 언론개

혁을 둘러싼 양 진영 사이의 대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계속 이어졌다. 이와 

함께 ‘DJP연합’ 공동여당의 분열 등으로 인해 국회 내 여소야대 상황이 고착되고, 임기 

말엽 대통령의 측근 및 가족 비리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언론개혁의 동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언론운동진영

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정간법 개정 등 당시 언론개혁의 주요 세부적 사항들은 더 이상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지 못한 채 그 입법이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나. 노무현 정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매우 강한 언론개혁을 천명하였다. 

노 대통령은 이미 2001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언론개혁은 사주의 소유지분 제

한,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이 우선이며 언론 간의 경쟁은 보도의 품질로 이뤄져야 한다”

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광고주로부터의 독립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었

다(정철운 2020). 이는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그가 개인적으로 언론개혁을 자신의 오랜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노 대통령은 조중동 등 보수 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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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들에 대한 반감이 애초부터 매우 컸다. 그는 “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버거운 싸움

을 하는 것은 개혁세력 방어를 위한 전략이며 몸부림”이라고 술회했고, 자서전을 통해선 

“가장 막강한 권력은 언론이다.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될 수도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하였다(노무현 2010; 정철운 2020). 물론 그는 2001년 민주당 고

문 시절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가장 강하게 찬동했던 정치

인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2003년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2004년 탄핵 발의와 직후 총선에서 집권여

당의 압승을 거친 후 언론개혁을 적극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던 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국회 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언론개

혁을 위한 매우 우호적 입법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강

력한 의지를 좇아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아젠다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국가보

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과 함께 언론관계법 제개정 이슈도 함께 포함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언론개혁 아젠다들 중 애초 가장 중요한 초점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를 합친 시장점유율이 60%를 넘

을 시 공정위를 통해 이들에게 규제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신문사주의 소유지분이 분산

되게끔 정간법을 개정하거나 신문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방

침에 대해 야당 가운데선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찬동했고, 언론노조 등 진보적 언론단체들 

또한 여론독과점의 규제 필요성을 들어 적극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조현호 2004).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 측에선 본 법안이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한 것”이고 사실상 “조중

동을 겨냥한 것”이라며 매우 강하게 반발하였다(이상환·김두수 2004). 이렇듯 언론개혁

을 둘러싼 여야 양자 간 갈등과 대립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들어서도 계속 답습됐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이슈는 한나라당과 메이저 보수신문들의 

결사반대 입장이 가장 확고한 대목이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분열만

을 부추긴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이 조항의 위헌소지까지 거론하며, 만약 법안이 상정될 

시 실력저지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문제는 이렇듯 첨예한 여야 갈등 상황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 일부 의원들조차 차츰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분산과 관련해 우려 및 유보의 

입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이재국 2004). 여권의 응집성에 균열이 생긴 것

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결국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이슈는 언론개혁의 핵심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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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제외되어갔다. 물론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

당의 이러한 균열 및 입장 변화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본 사안은 다시금 법안에 담기지 못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메이저 보수신문들의 강한 반발 속에 거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려던 기조 또한 해당 법안이 정간법에서 신문법으로 개칭되는 와중에 그 내용이 상

당히 완화된 채 통과되지 않을 수 없었다.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1차례의 공청회를 통

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타협안을 도출하려 노력하였다. 공정위의 규제 대상을 전체 

130개 유료 일간신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메이저 신문사들의 시장점유율에 상한을 

설정하려던 원래의 입법의도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던 것이다(이후 이마저도 헌법재판

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 또한 이와 함께 추진됐던 편집규약 제정, 편집위원회 설

치,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화 역시 권고 사항으로 완화되었고, 광고지면의 비율

제한 규정도 담기지 않았다(이희용 2005). 이와 같은 내용의 타협안은 결국 소위원회 표

결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는 등 진통을 겪었으며, 본회의에서

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3인, 반대 100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표를 던졌다(국회사무처 

2005). 다만, 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의 경우만이, 공사와 법인 형태를 두

고 여야 간 계속된 진통 끝에 결국 특수법인의 형태로 통과될 수 있었을 뿐이다. 물론 

2004년 12월 31일 통과된 상기 신문법은 한편으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간 추

진해온 개혁입법 시리즈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긍정

적 평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 통과된 이후로도 한편에선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계속 불만을 드러냈고, 진보적 언론단체 등은 본래의 원안이 심각할 

정도로 훼손된 채 통과됨에 따라 개혁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이어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고 집권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

으며 관련 이익집단이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야당의 저항이 강한 경우 여당

이 원안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보다 야당과 타협을 통한 법안 통과 쪽에 방점을 찍게 되면 

그 내용이 상당히 완화된 채 통과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이, 법안 통과와 

관련해선 여당의 단순 의석수 못지않게 그 응집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는데, 양당제 하에선 개혁아젠다를 둘러싸고 두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할 경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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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역시 양분될 공산이 크며, 집권당 내 일부가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의제의 추진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 의석수의 이

점을 살리는 데 실패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및 시장점유율 축소 기조와 함께 언론

피해구제법 혹은 언론중재법의 제정 또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을 강화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계획함으로써, 언론의 보도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하려 했던 것이다(고일환 2004b). 그리고 이에 더해, 애초 정부여당은 언론사의 허

위보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도 도입하고자 하였다(고일환 2004a). 사실 언

론중재법으로 이후 명칭이 바뀐 언론피해구제법은 당초 여야 간 합의에 의해 통과 처리될 

여지가 그나마 높은 사안에 속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행위자들 간 격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의 도입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언론노조를 비롯한 진보적 언론단체들을 포함

해 사실상 언론계 전체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

여당을 고립시켜버렸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 또한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청구 사건까지 중재할 수 있도록 권한

을 다소 확대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법관의 재량을 높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 수 있게끔 하는 데 그쳐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민주당에서 수정 제안하여 통과되었다. 

논란이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조항은 아예 상정 이전에 법안에서 삭제됐다(국회사

무처 2005). 즉,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갖고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기자

와 PD를 포함해 언론계 현업단체 등 이익집단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강한 응집성을 발

휘하며 반대했던 데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여기에 편승하고 여당 일부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자 정부여당으로선 이 조항을 포기하는 등 핵심적인 내용이 완화된 형태로 법안을 통

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또 다른 언론개혁의 일환으로서 기자실 개방 및 브리핑제의 도입 등을 

통해 기자들의 취재관행 또한 획기적으로 바꿔보려 시도했는데, 특히 이는 집권 후반부인 

2007년의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으로 그 정점을 찍었다(정철운 2021b). 

이는 본래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공무원과 기자의 접촉을 보다 공식화함

으로써 정부와 언론 사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공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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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담합 및 특정 방향으로의 여론호도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그

러나 언론계 등 관련 이익집단들은 “정부에 대한 취재·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는 조치는 취재한 사실의 보도에 개입하려 했던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

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이는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가 근본적

으로 침해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전

국 편집·보도국장 회의를 열고 성명을 통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친정부적 성향이 비교적 강했던 경향신문도 참여했으며, 

진보신문인 한겨레의 경우 역시, 비록 성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본 정책에 반대한다

는 입장만은 분명하게 밝혔다(이재명 2007).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 또한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사실상 모든 언론계가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권의 이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제개정 추진 등 

기존의 언론개혁 정책들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묶어 노무현 정부를 강

도 높게 비판했으며, 자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정치세력이고, 여

권은 언론통제를 서슴지 않는 정파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려 하였다(류정민 2007). 나아

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논란

이 심화되는 와중에 집권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마저도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을 담고 있

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계속 고수할 시 이를 위한 예산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며 대정부 압박에 합류하였다. 유관 이익집단의 극도로 응집된 반발에 더해, 야당에 이어 

여당마저도 본 정책에 반대 입장을 일부 피력하는 등 본 사안은 정부를 사실상 또 한 차례 

고립시켰던 셈이다. 반면, 여론은 이에 대해 강하게 찬동하거나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

며, 임기 후반부에 들어 국정지지율 또한 높지 않은 상황이었던 탓에 노무현 정부로서는 

지지여론에 기대 국정동력을 보강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해당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원의 접촉을 

제한하는 절차와 그 장소 등에 관해서는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 훈령을 제정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서영백 2007). 다시 말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

화’ 방안 또한 다른 언론개혁 아젠다들처럼 내용상 일부 완화가 이루어지며 원안대로 추

진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를 두고 어쨌든 정책이 시행됐던 것인 만큼 노무현 정부가 

극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밀어붙여 성공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평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임기 끝 무렵에서야 일부 완화된 형태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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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됐던 본 시책은, 곧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오래지 않아 완전히 폐기될 수밖

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입안에 성공했던 사례로 평가되기엔 무리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상기한 노무현 정부 시기 언론중재법 및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의 추진 사례

들은, 앞서 언급했듯 대통령이 다수 여당과 함께 특정 정책아젠다를 강하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관련 이익집단이 진보와 보수 등으로 나뉘지 않은 채 확고한 응집성을 바탕으로 

반발하는 데다, 주요 야당이 (그리고 심지어 여당 일부까지도) 이에 편승하며 반대하게 될 

시 결국에는 해당 아젠다 성취에 실패할 공산이 클 수밖에 없다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

의를 제공한다. 특히, 관련 이익집단이 언론처럼 정치사회적 권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특히나 각 정당과 국회의원 등에게 미칠 수 있는 직접적 영향력이 상당할 경우, 강한 내적 

응집성까지 발휘하게 된다면, 설령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고 집권여당이 국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이익집단에 반하는 내용의 정책을 관철시키

기란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주로 메이저 보수신문을 겨냥한 언론개혁이 자신의 숙

원이었던 만큼, 집권 초반부터 이의 시행을 향한 매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탄핵 

위기를 거친 후 2004년 총선에서 집권 열린우리당이 국회 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언론개혁에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었다. 그럼에도 그의 언론

개혁 시리즈는, 메이저 보수신문 및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과,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 일부 반자유주의적 언론개혁 정책의 강행에 

따른 정치적 우군의 축소, 그리고 임기 중후반 지지율의 하락에 의한 집권당 내 분열 등으

로 인해 대부분 원안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언론운동진영 등은 개혁의 

불완전성을 강한 목소리로 성토하기도 했다. 아울러, 실제 노무현 정부는 KBS 등 공영방

송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그 인사권을 내려놓으려 특별히 시도하지 않았는데, 정연주 등 

새로운 인사를 지도부에 임명할 시 그 자체로 개혁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언론개혁의 핵

심 아젠다였던 메이저 보수신문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시장점유율, 편집권 등에 대한 조

정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독립성의 확보 등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개혁 아

젠다들은 대체로 본래 입법 의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미완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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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과 그 경과

2021년 3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부들이 성공시키지 못

했던 언론개혁의 지속적 연장 차원에서 이른바 3대 언론개혁 법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라 할 수 있을 열린민주당이 두 당을 합

쳐 국회 내 180여 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권으로 거듭남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 상기했

듯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언론개혁을, 기존 이슈들에 포탈개혁 등 추가적 사안까지

를 더해, 다시금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미완에 그쳤던 방송개혁 및 언론중재법 

개정이 핵심 아젠다로 포함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과거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시

절 언론개혁의 가장 핵심 사안으로 다뤄지던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및 메이저 신문사의 불

균형적 시장점유율 이슈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 아젠다에서는 사실상 제외됐다는 점

이다. 이는 2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그에 따른 미디어환경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메이저 보수신문들의 지배력이 과거에 비

해 훨씬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대신 포털이란 새로운 매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지

닌 언론 행위자로 급부상했고, 이로 인해 언론개혁의 주요 아젠다 또한 다소 조정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될 수 있겠다.

가. 언론중재법 개정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통과된 언론중재법이 여러 측면에서 

불충분했다는 인식하에 이를 다시 한 번 주요 언론개혁 아젠다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

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결정적으로 침해받고 특정 업

종 등에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주어도, 언론 측이 해당 침해 및 피해에 대해 충분

한 정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존 인식과 거의 동일한 선상

에 있는 개혁 방침이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유

튜브 등 매체의 다변화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언론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자 이른바 가

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역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한 후 열린민주당의 지지 속에서 국회 내 절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각 상임위들마저 모두 다수를 점하자, 여권으로선 다른 개혁아젠

다들과 마찬가지로 본 언론중재법 개정 또한 다시금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우호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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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던 것이다. 

하지만 애초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많은 허점과 비판이 제

기되고 있었다. 주지하듯 해당 개정안은 “법원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

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

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골자로 했다. 하지만 허위·조작 보도가 정의상 매우 모호하

다는 점,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모든 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사실에 대한 보도’나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기자나 언론사가 소

송을 당할 시 최종 승소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경제적·정신적 타격이 커 보도 위축의 가

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명시된 형법, 손해배상청구권이 명시된 민

법 등 이미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들이 적잖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주된 비판의 핵심적 근거가 되었다(신지민 2021). 

하지만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서 결국 통과시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위한 언론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빠른 속도로 계속 추진해나갈 것임을 예고하였다. 특히 

이러한 속도전의 기저에는, 여당이 동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된 측면과, 법사위원장직을 당시 야

당이던 국민의힘 측에 넘겨주기 전에 언론관계법들을 서둘러 통과시켜야겠다는 전략적 

의도의 측면이 모두 들어 있었다(노지원·오연서 2021). 

물론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안의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열람차단청구표시 조항을 삭제하며, 입증의 책임을 원고로 명확

히 규정하고, 손해배상 언론사의 매출액 비율 기준을 삭제하며,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

하는 등 일부 내용에 수정이 있었다(탁지영 2021). 하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가짜뉴스

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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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하는 등 국민의힘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해 격렬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

다(이재우 2021). 정의당 또한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

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집단들에게는 자신들에 대한 비

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

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며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정배 2021).

실제 법적으로도 규제법률의 입안에 있어 포괄적 요건 규정이 담긴 점, 법률사항을 하

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점, 증명책임을 체계적 논리 없이 전환하고자 한 점, 그리고 개정

안의 적용대상이 직면하고 있는 언론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점 등이 그 핵심적 문제

점들로 지적되었다(조소영 2021). 물론 언론계는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과 유사하

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체가 나서 언론의 자유를 치명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여론은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긴 했지만, 이번에도 어느 한쪽으로 뚜렷이 기울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장예

진 2021a; 2021b).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론 해당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맞서 

속도조절론을 주문하는 요구들이 차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권은 원래 수적 우위를 발판

으로 8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내부 이탈 조짐으로 인해 일부 제동

이 걸린 것이다. 이를테면, 그간 별다른 이견을 피력하지 않았던 이상민 의원의 경우, 본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

제하고, 손해배상 상한선을 기존의 5배에서 3배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심우삼 2021). 이외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그 내용과 처리속도에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언론중재법의 빠른 개정은 일단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시도와 유사하게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언론중재법 개정

안 사례 역시 대통령이 다수 여당과 함께 특정 정책아젠다를 강하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관련 이익집단이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까지 

편승해 반대하게 될 때는 해당 의제를 통과시키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

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패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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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에 검찰개혁 법안들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고려했던 바 있었다. 하지만 본 법안의 경우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

며, 현재는 그 처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나. 공영방송의 독립성 이슈

문재인 대통령 시기 정부여당의 방송개혁안을 살펴보면, 과거 언론개혁을 강하게 추진

했던 민주당 계열 정부들조차 실상 큰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지 않았던 공영방송의 사장추

천권을, 적어도 외형적으론, 스스로 포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용민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

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며, 그동안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행사해오던 

KBS·MBC·EBS의 이사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임을 선언했다(정철운 2021a). 그

간 정치권에서 일종의 관행으로 임명해오던 여야 7 대 4 구조의 KBS 이사회, 여야 6 대 3 

구조의 EBS 이사회, 그리고 여야 6 대 3 구조의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조를 전면적

으로 뜯어고치겠단 의미였다. 즉 정부여당으로선, 현행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체계를 계

속 유지할 시 늘 그랬듯 향후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자체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2022년 3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예정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당시까지 주장하고 준비해오던 상기 방송개혁 법안을 오히려 더 강

하게 추진할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제 곧 야당이 될 입장에서 볼 때, 공영방송 지도

부를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구성할 수 있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이득이 될 것이고, 최

소한 중립적인 인사들로만 구성할 수 있게 되어도 결코 손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 방통위가 전문성, 지역성, 그리고 사회 제반 분야의 대표성 

등을 두루 감안해 국회(6명), 정부(2명), 광역단체장협의회(4명),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

(5명), 방송 관련 직능단체(8명) 등의 추천을 받아 KBS, EBS 운영위원 및 방문진(MBC)

을 각각 총 25명씩 임명하고, 신설되는 시청자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들을 추천

하면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토

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등 진보적 언론단체 등은 법안의 내용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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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워하면서도, 과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가 축소되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다(강아영 

2022). 반면, 해당 법안에 대해, 정권교체로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보수적 언론단체 

등은, 친민주 성향의 운영위원을 다수로 구성해 공영방송들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본 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실제로도, 시민사회의 

언론환경을 면밀히 살펴볼 시,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구여권 쪽에 유리한 공영방

송 임원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개연성이 없지 않았다. 그런 만큼, 새로이 여당이 

되어 공영방송 지도부 인사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으로선 이

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는 다시금 불투명해진 것이었다. 

더욱이, 당시는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던 데다 윤석

열 정부의 첫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터라, 언론

중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본 법안의 통과 역시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만약 2022년 5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더불어민주당 측이 상기한 바처럼 급박하게 방송개혁을 밀어

붙이진 않았을 것이란 추측도 한편으로 해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정부와 여당들이 대체로 

그래왔듯이, 집권 초반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일종의 레토릭으로 주장하되, 임기가 끝

나는 시점까지 이를 꼭 절실하게 달성해내려 최선을 다하진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

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여권이 국회 내 과반을 훨씬 넘긴 압도적 다수의석

을 확보하고도 해당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지 않았음은 이 같은 추정에 어느 정도 개연성

이 있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볼 때, 현 윤석열 정부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진 않을 공산이 크다. 오

히려 방송개혁과 관련해선, 현재는 야당이 된 구여당 측이 여전한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갈 소지가 과거 여당이던 시절에 비해 역설적으로 더 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반, 특히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한 언론개혁을 분명한 중점 의제로 표방하였다. 또다시 

공영방송 지도부 구성에 있어 정부여당의 우선권을 유지하려 할 시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의도가 어떠했든 언론개혁 관련 법안

은 우선적인 의제에서 밀려났고 해당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

에서 패한 뒤 야당이 될 상황에 직면해서는 이를 매우 급박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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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제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정권교체로 인해 양자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셈이다. 

다. 포털규제 이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포털개혁 이슈 또한 새롭

게 정책아젠다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더 이상 이른바 ‘조중동’ 등 보수신문이 아닌, 네이

버나 다음 등 포털이 변화된 미디어환경 속에서 뉴스편집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강력한 행

위자로 떠올랐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6월 포털의 뉴스편집권

을 폐기하고, 구독자가 언론사를 직접 선택하게끔 하는 방향의 포털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였다(이민영 2021).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인 대부분이 말은 못

하지만 포털에 목을 매고 포털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적하고, “네이버, 다

음의 경우 자기들이 직접 만든 기사도 아닌데 편집권을 통해 기사를 좌우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해당 개혁의 취지를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는 

포털의 뉴스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자칫 정부가 포털을 

통제하게 될 위험성에 관한 우려와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이 현실적으

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포털로 하여금 뉴스편집권을 내려놓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으로 알려졌다(박광연 2021).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박성중 의원이 “포털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입맛대로 고

치려고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등 반대 입장을 노출하긴 했지만(조현호 2021), 언론

중재법 개정 등 여타의 여권측 언론개혁 아젠다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비판의 수위가 그

리 높지 않았다. 포털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언론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정치권 내에 보편적으로 형성돼있고,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

다는 데 여권뿐 아니라 야당 또한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정부여당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짙은 네이버 쪽을, 야당은 진보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다음 쪽을 겨냥해 각기 유불리를 따져 동시적으로 유사한 판단을 내렸던 것

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개혁안들에 대한 포털사들의 입장이었다. 다른 언론개혁 이

슈들과 판이하게, 정작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포털사들 역시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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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우 강하게 저항하진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네이버와 다음 등이 선뜻 개혁안을 받

아들인 것은 아니나, 사회적 합의 등이 이뤄질 시 이에 따를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크게 

비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들

은 이후 뉴스서비스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지만, 뉴스편집에 있어 언론사의 비중을 확대

하거나 알고리즘을 안내하는 등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었다(나상현 2022).

포털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비교적 수렴적인 입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여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포털에 대한 과도한 규

제에 반대한단 전제하에 일부 규제는 분명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

열 후보는 오히려 포털규제 강화에 조건 없이 찬성하며 여권측 후보보다 더 강경한 입장

을 내비쳤는데, 특히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며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과거 여권 쪽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사실상 거의 유사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포털서비스의 알고리즘 공개에는 찬성하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주도적 관리·감독 및 포털 뉴스편집권의 전면 폐지에는 반대한다

는 입장을 피력했다(오현태 2021).

2022년 대선에선 주지하듯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여야가 교체됨에 따라 

포털개혁 이슈 또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인 

2022년 4월 포털의 뉴스배열을 금지하고 언론사가 직접 배열한 뉴스만을 허용하도록 하

는 한편, 아웃링크의 전면화 등을 근간으로 한 포털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포털

의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알고리즘 추천 자체를 폐지하고, 뉴스편집에 있

어 포털이 아닌 언론사의 비중을 다시금 확대하겠단 취지에서 비롯된 입장이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인수위는 야당의 안과 유사한 내용을 추진하되 단계별 접근을 시

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아웃링크의 도입 적절성을 우선 따지고, 이를 도

입해 운영해본 이후에도 포털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시 뉴스편집권 박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에 비해선 상당히 점진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금준경 

2022).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인권아카이브 등은 

합동 논평을 통해 포털의 알고리즘 뉴스배열 금지나 아웃링크의 강제 등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 내용 속에 위헌 소지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즉, 표현물 및 언론에 대한 규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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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인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시장의 왜곡을 야기함으로써 건강한 공론의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단 입장이었

다. 물론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방안 역시 다소간의 신중함이 엿보일 뿐 그 본질

은 같다고 판단하였다(금준경 2022). 아울러, 송경재 교수 등은 한국 포털의 뉴스환경 및 

기술발전에 대한 정치권의 현실 인식 및 이용자의 편의성에 대한 고려 등이 지나치게 부

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그는 “포털을 규제하더라도 뉴미디어 상황을 반

영하고 저널리즘 발전의 측면에서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요구된다”며 포털개혁에 대해선 국회 안팎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송경재 2022).

포털개혁은 포털사가 뉴스편집권을 통해 언론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새로운 핵심 행

위자로 부상했단 인식 속에 처음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 또한 그 개

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이 비교적 수렴하

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아울러, 더 흥미로운 점은, 정작 개혁의 대상인 포

털사들조차 이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포털개혁이나 포털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느 정도는 언제든 입안·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 여

야 그리고 개혁의 대상까지도 이에 대해 별 심각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다만, 언론계와 학계 등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변화된 미디어환경 등을 충분히 감안

한 개혁이나 규제 등이 필요하단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향후 포털개혁 아젠다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상기 본론을 통해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부들의 언론개혁을 둘러싼 정치 동학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정치적·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른 정책 의제들과 유사하게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여당의 

지원이 더해진 상태로 추진되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

과시키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수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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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통과되었다.

둘째,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이를 성공시키는 데는 여당의 단순 의석수 못지않게 그 

응집성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주지하듯 양당제하에선 개혁아젠다를 둘러싸고 두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할 시 이에 따라 여론 역시 양분될 공산이 큰데, 이 경우 집권당 내 

일부가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소극적이 되고 이로 인해 개혁에 대해 유보 입장으로 돌

아서게 될 수도 있다. 여론이 매우 첨예하게 양분된다면 집권여당의 당론 또한 강하게 의

원들을 규율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야당의 저항이 완강한 상태

에서 여당이 원안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법안의 통과 자체에 방점을 찍게 되면, 

그 내용이 상당히 완화된 채 통과될 공산 또한 크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시기 신문법 개

정 이슈 등은 이러한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대통령이 다수 여당과 함께 특정 정책 의제를 강하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관련 

이익집단이 진보와 보수 등으로 나뉘지 않은 채 확고한 응집성을 바탕으로 반발하는 데

다, 주요 야당이 (그리고 심지어 여당 일부까지도) 이에 편승하며 반대하게 될 시 결국에

는 해당 아젠다 성취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련 이익집단이 언론처럼 정치

사회적 권력이 매우 크며 각 정당과 국회의원 등에게 미칠 수 있는 직접적 영향력 또한 상

당한 데다 심지어 강한 내적 응집성까지 발휘하게 된다면, 설령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지

니고 있고 집권여당이 국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이익집단에 반하

는 내용의 정책을 관철시키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반대 여론이 압도

적이지 않은 조건에서도 이 경우 개혁이 성사되긴 힘들어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언

론중재법 제정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도입 및 문재인 정부의 언론중재법 개정 

사례 등은 공히 이러한 함의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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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1 서론

2020년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국회 안팎에서의 

논의 과정은 한국 정치에서 이익집단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

는 중요한 사례이다. 비슷한 법안이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상정되었지만 입법에는 실패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를 중심으로 이전 

국회와 무엇이 달랐는지 비교해 볼 것이다. 

공정경제 3법은 한국정치에서 경제정책의 발전과정에서 한 축을 차지하는, 경제민주화

라는 정책담론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 담론은 이명박 행정부, 박근혜 행

정부, 그리고 문재인 행정부를 관통하는 경제정책의 주요 의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정책담론이 발전된 과정을 2020년 문재인 행정부 이전 시기부터 추적하여, 21대 국회

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당의 정책기조, 그리

고 구체적인 국면에서 선택된 입법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행정부 출범 3년차에 어떻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을 

입법하는 데 성공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서술되었다. 2절은 공정경제 3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것이

다. 3절은 공정경제 3법의 기원이 되는 법안들의 등장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양한 행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공정경제 3법이라는 틀 속에서 상법, 공정거래

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으로 제안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4절은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행정부와 여당의 전략과 이를 저지하려는 재계의 로비 활동을 서술하고 

이 속에서 경제 3법에 대한 입법제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요

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5절은 4절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입법에 영향

을 준 요소들 중 이익집단의 영향력, 법안에 대한 여론 동향, 여당과 야당의 응집도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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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갈등을 각 시기별로 비교하고 이들 요소가 각각 법안 통과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조적

으로 분석할 것이다. 6절에서는 연구 전체를 요약하며 정책적인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2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발전사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합친 것을 말하며 그 핵심은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보다 시장 질서에 맞는 방식으로 개혁

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의 기업 지배구조와 비교했을 때 한국 재벌 

기업들의 경우 폐쇄적이고 자본시장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

적되어 왔으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정치 세력 모두 공감대가 있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

선되었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집권 3년차인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정경

제 3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결정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한국경영

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같은 경제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들 재계 

단체들은 직, 간접적으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며 관련 법안의 입법을 막고 그 구체

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정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후 3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주요 이익단체들은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내

용을 두고 치열하게 경합하였고, 2020년 12월 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통

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

가. 문재인 행정부 이전

공정경제 3법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 법안이 결코 진보와 보수의 구도에서 한쪽의 입장

만을 당파적으로 반영한 법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주제가 양당의 

주된 관심사이자 입법 과제로 진지하게 논의된 것은 이명박 행정부(2008~2013년) 3년 

차 무렵이었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친(親)재벌 정책

을 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라는 가치가 헌법에 명시되

어 있음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당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명박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경제민주화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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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기조로 내세웠다.2) 

당시 한나라당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의 소유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세

에 대항하여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했다. 2008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

지 사태(혹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

서 민생경제가 눈에 띄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몇몇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친재벌 행보가 

국가경제를 위한 올바른 접근인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한나라당 구성원들은 이명박 

행정부 집권 1년 차에 이미 광우병 파동과 대규모 촛불시위를 경험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측면에서 매우 큰 위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청와대 및 정부의 정책기조를 전폭적

으로 지지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박근혜라는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부상하였고 한나라당의 리

더십이 소위 친이명박(친이)계 의원들과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로 나뉘었던 사실 역시 

한나라당 구성원들이 행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을 중심으로 뭉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었

다.3) 박근혜는 이명박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비판하며 자신의 정책적 입지를 다져갔다. 

특히 박근혜는 서민에게 초점을 맞춘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 그리고 재벌 위주의 경제정

책 반대 등의 입장을 공표하며 이명박 행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지향을 내세웠다.4) 이 과

정에서 집권여당의 정책담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먼저 이명박 행정부와 정부 기조를 

지지하는 친이계 의원들의 정책선호가 있다. 이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정

책을 강조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이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지지했

다. 여당 안에서 박근혜와 친박계 의원들은 전통적인 온정적 보수주의 입장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혜택 확충을 내세웠고 재벌들의 소유관계 등을 규제하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제정책을 두고 친이계와 친박계는 대립하며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의제를 두고 집권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었다.

경제민주화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한국의 정당정치 지형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었던 계

기는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박원순에게 한나라당 후

2) 성한용, “경제민주화 절호의 기회를 잡아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한겨레, 2020년 9월 27일.  
3)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1년 초반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의 리더십이 이미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1년 2월 

11일 박근혜가 사회보장기본법 정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소위 친이명박 계열의 의원 일부도 참여하여 한나라당 의원 
전체 171명 중 114명의 서명을 받았다. 편집부. “[정치] 친이 친박 ‘분란의 씨’ 꿈틀꿈틀,” 경향신문, 2011년 3월 1일. 

4) 박근혜의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이영성, “[메아리] 대선과 재벌개혁,” 한국일보, 2011년 8월 16일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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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나경원이 패배한 뒤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였던 사건이었다. 당시 오세

훈 서울시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제안

하였고 득표율이 33.3%에 미달함으로써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실시된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며 위기를 맞이하였다. 2012년 4월에 있을 국

회의원 선거와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유리하지 않음을 확인한 한나

라당 지도부는 총사퇴하였고, 2011년 12월 27일 박근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로 전환되었다.

박근혜는 이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 김종인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

하였다. 보수 여당인 한나라당에 김종인이 참여하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경제민주

화에 관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5) 박근혜 비대위는 “성장에 방점을 

둔 이명박 정부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 공약에 

대한 ‘난도질’”을 하는 한편, “복지와 분배 강화 쪽”으로 한나라당의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6) 이는 이전 행정부와 차별점을 부각시켜 이명박 행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는 박근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전략이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였지만 김종인이 구체

화시킨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있는 법안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하였다. 박

근혜 행정부는 2013년 7월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한 달 뒤인 8월 28일에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오찬 모임 중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

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벌의 우려를 사실상 수용했고 이전까지 주장해왔던 

경제민주화의 정책기조를 사실상 포기했다.7)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의 우

선순위에 밀려 국회에서 표류하였고 결국 19대 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

었다.8)

5) 이용욱, ““한나라당, 존재자체가 어렵다면 창조적 파괴를,”” 경향신문, 2011년 12월 27일. 
6) 이강은, 나기천, 박세준, “야심찬 개혁 출발은 좋았지만 ··· 내부 반발 ‘만만찮네,’” 세계일보, 2011년 12월 29일과 김종철, 

“한나라·민주 ‘좌클릭’···한국 정당 이념지도 변화예고,” 한겨레, 2012년 1월 6일을 참조할 것.  
7) 디지털뉴스팀,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로 변질 안되게,”” 경향신문, 2013년 8월 28일. 
8) 로비활동을 분석한 학술 연구는 주로 대중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활동들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행정부 시기 재

벌들의 활동은 이러한 로비활동도 있겠지만, 주로 대표 단체들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공개적인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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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선전을 

거두며 여소야대의 구도 속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률이 주요 입법 의제로 재등장하였

다. 박근혜 행정부의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치러진 총선이었기 때문에 행정부와 여당

의 정책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 성격이 강했는데 행정부와 여당이 의석수를 빼앗겼

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미뤄두었던 경제민주화라는 의제가 다시 부상한 것이

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들

을 마련했던 김종인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직을 

맡아 총선을 지휘했다는 점이다. 김종인은 총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

하며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던지고 결국 경제민주화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의제로 만

드는 것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9) 이에 더해 당시 38석을 획득한 국민의당도 ‘공

정성장론’을 경제정책 관련 당론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민주화라는 의제가 다시 입법의제

로 다루어질 정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10) 

20대 총선이 끝난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도 경제민주화 의제에 관한 변화된 정치상황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은 정진석은 2016년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부 대기업을, 수상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배스 

어종으로 비유하며 경제민주화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총선 이전 경제민주화에 대해 미온

적인 태도를 지녔던 이전 당 지도부와 박근혜 행정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적인 입장

을 제시하였다.11) 정진석 원내대표의 연설은 새누리당 구성원들의 정책 의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적

극적으로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 뒤 제1야당으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김종인 대표 역시 경

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

재벌 친화적인 학자들의 입을 빌어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였다.
9) 미국정치를 무대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법제화 혹은 제도화되기까지를 설명하는 연구들 중에서 특정 정책 입안자의 

기업가 정신(policy entrepreneurship)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 같은 연구 흐름 속에서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이 어떻
게 한국정치 무대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양당의 경계를 넘어 발전시키고 있는지는 매우 흥미롭다. 정책 기업가 정신과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Adam Sheingate, “Policy Entrepreneurship, Institutional Change, and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17 (2), December 27, 2018을 참고할 것. 

10) 박상준, “‘20년 만의 3당 체제’ 한숨쉬는 대기업,” 한국일보, 2016년 4월 18일.
11) 김영석, “정진석, “일부 대기업, 경제 생태계 파괴 어종 ‘배스’와 같다,” 국민일보. 2016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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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

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12)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

회와는 달리 출발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 전망이 밝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이 있은 후 약 한 달 뒤인 2016년 7월 말 언론에서는 재

단법인 미르가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의 자금을 모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안

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깊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폭로하며 대기업과 정치권의 정

경유착에 대한 우려가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등장하였다.13)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14)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몇 가

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이 경제정책을 두고 당의 비

상대책위원회 대표인 김종인과 대립하였다. 문재인은 총선 이후 자신만의 경제정책과 경

제 입법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이라는 단체를 만

들어 교수들을 포함한 정책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다른 정치인들

보다 먼저 준비했다.15) ‘국민성장’은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김종인의 경

제민주화 대신,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소비 촉진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분배하는 방

안을 강조하였는데 이 방안은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곧 김종인의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

다. 그동안 경제민주화의 의제를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

당 및 새누리당 대권주자들 역시 경제민주화 의제를 복원하느냐 아니면 다시 성장의 방식

을 마련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16) 

이 시기의 논쟁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담론이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위한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담론) 정책담론들과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를 공개적

으로 토론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입법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사태’와 2016년 11월 12일 대규모로 열

12) 이세영, “김종인 “재벌총수 전횡 막기 위해 상법 개정하겠다,” 한겨레. 2016년 6월 21일. 
13) 정동권, “청와대 안종범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 지원,”TV조선, 2016년 7월 26일.
14) 당시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의가 확산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언주 의원이 

대정부 질의 이후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의혹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개정안을 연결시켜 발의한 사건이다. 
문동성, “더민주 이언주, ‘경제민주화’법안 잇따라 발의,” 국민일보, 2016년 9월 22일.  

15) 오남석, ““성장-분배, 보수-진보란 이분법 넘어 새 퍼러다임 지향,”” 문화일보. 2016년 10월 6일. 
16) 장진복, “文 ‘국민성장론’ 與野서 견제구,” 서울신문, 201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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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촛불집회, 그리고 2016년 12월 7일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 참석하여 공개

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을 받은 일들이 더해져 경제민주화 정책담론은 더욱 확산

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작 경제민주화는 주요 정책담론에서 부차적인 쟁

점이 되어갔다. 당시 정국에서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지만 헌

법개정을 통해 정부 구성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소위 ‘개헌’ 담론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결

국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폐기되었다.17) 당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담당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김

진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한국경제의 중추

적인 부분을 맡은 재벌들이 외국자본 앞에서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

려를 표현하며 개정안 논의를 지연시켰고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합의에 이

르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18) 

나. 문재인 행정부 전반기: 20대 국회

2017년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행정부는 21대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 경제민주

화와 관련된 입법의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

보가 내세운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공약들이 김종인 등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안들과는 차이가 있었고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는 국정과제의 후순위

로 밀려 있었다. 문재인 행정부는 재벌규제 중심의 기존 경제민주화 의제를 대신하여 소

득주도성장론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하도급 관계를 개선하고 대기업

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완화시켜 전체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들

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행정부는 최저임금제를 강화하

고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하도급거래 공정

화를 위한 법안과 규제안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다.19)

17) 정부구성안을 두고 당시 경합했던 정책담론은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박근혜), 내각책임제(김종인, 손학규 등),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유보(문재인) 등으로 나뉜다. 

18) 국회사무처, 제354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론(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2017년11월20일, pp. 37-38 
참조. 

19) 이경기,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1인자,’” 내일신문, 2017년 7월 4일. 본 기사를 바탕으로 당시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경제수석이 제시한 문재인 행정부의 정책과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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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재인 행정부 후반기: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제에 대한 문재인 행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는 2020년 4월 

15일에 열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의 위성정당으로 출발

한 더불어시민당이 모두 177석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하며 공세적으로 변화하였다. 더불

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주도한 2020년 6월 2일 국회 토론회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

에 대해서 변화된 국회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행사였다. 20대 국회에서도 재벌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던 박용진 의원은 21대 국회의 개원을 맞이하여 관련 법안을 

제안하며 토론을 주도하였다. 박용진은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논의하며 입

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박용진 의

원과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에 법무부 관계자 및 국회 입법조사처의 담당자, 그리고 참여

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을 초대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였다.20)

한편 2011년 말 한나라당에 참여하여 경제민주화라는 의제를 입법 의제로 부각시킨 

김종인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선거위원장을 

맡았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미래통합당에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 미래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보수당을 쇄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상황

에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비로소 국회에서 통

과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였다. 만약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전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미래통합당의 입법 의제를 통제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20대 국회와는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의 지지를 받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만약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전과 다른 정책선호를 

갖게 되었거나 미래통합당 구성원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법안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였다. 

문재인 행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2020년 6월 10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

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6월 11일에 입법예고하였다.21) 당시 법무부 장관인 

20) 김예진, “‘박쏘공’ 상법개정안 토론회 여야 정책 경쟁 점화 … 김종인 깜짝 방문할까,” 세계일보, 2020년 6월 2일. 
21) 박국희, “법무부, 민주당 ‘경제민주화’ 숙원인 ‘다중대표소송제’ 강행,” 조선일보, 2020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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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입법하는 데 적극 협조하였다.22) 하루 

뒤인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태년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

룹 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문재인 행정

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서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었다.23) 청와대-법무부가 정부입법을 예

고하였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에 호응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키겠

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당청의 협조를 공고히 한 것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행정부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위해 기민하게 움

직이는 동안 재계와 미래통합당 역시 보수언론을 이용해 공정경제 3법이 초래할 기업의 

경쟁력 약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의 문제를 강조하였고 학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조직하여 대응하였다. 한국기업법연구소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동으

로 2020년 7월 16일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주최하여 문재인 행정부의 입법제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토론

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의 경제단체가 주관하였다.24)

토론회 이후 각 경제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담은 공식 의견서

를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하였다. 먼저 7월 16일 토론회를 주관한 6개의 경제단체는 7월 

19일에 법무부에 정식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

였다.25) 7월 20일에는 이들 6개 단체 중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5개 단체가 공정

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전달

하였다. 이들 5개 단체에 따르면, 앞서 공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개정안을 입법화

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날, 대한상의도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법무부와 공정위에 각각 전달하며 재계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려 하였

22) 이도형, “檢 이어 재벌개혁 나선 추미애, 상법 개정안 처리 재추진 시동,” 세계일보, 2020년 6월 3일. 이 기사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용진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 서면을 통해 축사를 보내며 상법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23) 김보연, “與 '재벌개혁' 내세워 기업규제 입법 재시동…김태년 “공정경제 3법 완수할 것,”” 조선일보, 2020년 6월 11일. 
24) 허동준, “학계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로 결국 기업 가치 떨어뜨릴 우려,”” 동아일보. 2020년 7월 16일. 그리고 김강한, 

서현정, “상법 개정안, 국민연금·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조선일보, 2020년 7월 17일 기사를 참조할 것. 
25) 박세준, “경제계 "투기자본으로 경영위협 우려"…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세계일보, 2020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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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한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목하며 감사위원

도 이사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따라 이사선출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칫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안에 대해서 사

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26) 

재계의 대응 전략과 대정부 설득 활동에서 특징적인 점은 재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었

을 때부터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들과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경제 3법의 입법과정에서 재계의 반대 목소리는 효과적으로 조직되지 못했다. 한국은 재

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제, 즉 기업집단을 아우르는 수직적인 대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재계의 집단행동이 효율적으로 조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과 같

이 조합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노동, 자본의 여러 이해관계가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

고 노사정 삼자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치적 합의,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조합주의적인 조정을 수행할 수 있

는 제도적 기초가 부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취합하여 통일된 목

소리를 만들기도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재계의 입장을 정부와 노동계를 상대로 설득하거

나 조정하기 어렵다.27) 

경제 3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재계의 노력이 무색하게 2020년 8월 25일 문재인 

행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을 정식으로 입법 예고하였다.28) 행정부

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해 직접 

법안을 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과 윤관석 정무위 위

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법사위 18명은 더불어민주당 11명, 미래통

합당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무위 24명은 더불어민주당 14명, 미래

통합당 8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임위원회로 법안이 넘어

가 법안 검토가 시작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제안된 법안들을 통

26) 강주화, ““시장의 기본룰 존중해달라” 경제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반발,” 국민일보, 2020년 7월 20일. 
27)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경로의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상위대표체(peak association)가 

발전한 국가들에 한해서만 제도적으로 삼자협의체에 의한 사회단체들의 충돌하는 이익들이 조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주창한 피터 홀과 데이비드 사스키스의 작업이 있다. Peter Hall and David Soskice,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1-68 참조. 

28) 이재상,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OBS,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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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킬 수 있지만, 각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의 심사는 관례적으로 합의제를 따르기 때문

에 이 부분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였다.29)

재계는 그동안 정부 소관부처에 직접 우려를 전하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였다. 이전까지 행정부 관련 부처에 재계의 우려를 전하고 법조문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던 재계는 전략을 수정하여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를 상대로 토론회에 참여하는 한편,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단체

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갔다.30) 전경련은 경제 3법이 코로나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회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대폭 수

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9월 10일에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자동차산업

연합회 회장인 정만기는 상법개정안에 담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개정안은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제안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31) 

제1야당인 국민의힘32)은 문재인 행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활동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호장치를 만들어

야 한다는 명목으로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힘 당론과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정경

제 3법의 원안을 수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했다.33) 국민의힘이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

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한 데에는 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 선호

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는 당 안팎의 우려를 강화

했다.34) 당내에서는 시장질서를 옹호했던 보수야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29) 윤호우, “조건은 다 갖췄다, 21대국회 재벌개혁 입법,” 경향신문, 2020년 7월 25일.
30) 2020년 8월 31일, 경제 3법이 이전 안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전경련이 강한 불만 및 우려를 표현했다. 김경준, “경제계,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 검토” 건의,” 
한국일보, 2020년 8월 31일; ““경제계 우려 무시한 정부의 법 개정, 국회가 막아달라,”” 조선일보, 2020년 8월 31일.  

31) 박성우,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위헌 소지,”” 중앙일보, 2020년 9월 10일. 
32)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020년 9월 1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개칭하였다. 
33) 홍수민, “정부 상법 개정에 맞불…추경호,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법안 발의,” 중앙일보. 2020년 9월 6일.  
34) 김명지, “김종인, 재계 반대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찬성’...야당까지 기업 옥죄기 가세 논란,” 조선일보, 2020년 9월 

14일; 한영익, “최후 보루 김종인의 배신? "공정거래·상법 개정"에 재계 발칵,” 중앙일보, 202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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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고 당 밖에서는 재계가 제1야당에 호소할 수 없다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

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밝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쟁이 벌어졌다. 원내대표인 주호영은 이러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서 당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간접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을 

반박하고 재계의 입장을 수용할 여지를 남겼다.35) 그 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계의 우

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여당의 입법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6) 한

편, 법사위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인의 입장을 찬성하며 국민의힘의 개정된 

정강과 정책에서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명시한 이상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공정경제 3법

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37) 이렇게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제1야당 내에서 발

생한 갈등은 9월 21일에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격화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당내 지도부를 향해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인

데, 이걸 안 지켜서 박근혜 정부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이 타당함을 

강조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김종인을 제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피했다. 9월 21일에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이후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은 계속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지닌 야당의

원들을 설득했다.38)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못하는 동안, 

재계는 개별적으로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인사들을 상대로 간담회, 토론회, 그리고 개별 

의원들을 방문하는 활동, 입장문 발표 등의 활동을 벌였다(<표 7> 참조). 2020년 9월 15

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경제단체들은 여러 활동을 벌여 여당 주도의 공정경제 3법 

입법과정을 저지시키거나 그 내용을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정경제 3법이 논의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다수의 구성원들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

의 마지막 날에 공정경제 3법과 그 밖의 비쟁점 법안들을 절차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였

35) 이창훈, “국민의힘 '공정경제 3법' 싸고 불협화음,” 세계일보, 2020년 9월 18일. 
36) 김정환, “野다수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 두가지는 안된다,”” 조선일보, 2020년 9월 19일. 
37) 이후민, “김종인 “몇사람 반대 중요치 않다” 찬성입장에 논란 확산,” 문화일보, 2020년 9월 21일. 
38) 김민순, “‘공정경제 3법’ 급물살…여야 대표 원칙적 찬성,” 세계일보, 2020년 9월 24일; 이서희, “김종인 “경제3법, 원안대로 

통과돼도 기업에 큰 문제 없다,” 한국일보, 2020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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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당은 상임위원회와 그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에 불참하는 전략을 취함으로

써 공정경제 3법이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부동산 3법’과 마찬가지

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의 독단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려 했지만, 

예상과 달리 공정경제 3법은 비교적 중립적인 언론의 보도 속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의결된 공포안이 정부로 전달되면서 입법과정을 둘러싼 이익집단의 노력은 막을 내렸다. 

3 재계의 로비 실패와 정부-여당의 입법 전략 분석

재계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활동은 더불어민주

당 안팎의 주요 행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공정경제 3법 관련 논쟁 속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계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의 공정경제 3법을 적극 지지하면서 야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논의되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조직되었

던 2020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국민의힘은 독자적으로 공청회를 한 번도 조직하

지 못했고 재계와 정치적인 연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입법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동법 개정과 공정경제 3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이 전술마저도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도

구로 사용될 수 없었다.39) 국민의힘 내부에서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략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더구나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국민

의힘 제안에 대해 청와대 측이 직접 언론을 통해 야당의 안을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개정 

법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지연

시키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결국 노동법 개정과 연계해서 경제 3법을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10월 중순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다.40)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대응방법과 방향

을 두고 재계가 결코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는 

39) 배재성, “주호영 “노동관계법, 경제3법과 함께 처리해야,”” 중앙일보, 2020년 10월 6일; 노현웅, “국민의힘, 공정경제 3법 
개정에 노동법 연계 본격화,” 한겨레, 2020년 10월 6일;  

40) 이현미, “공정경제 3법과 ‘빅딜’?…靑 “노동법 개정 검토 가능,”” 세계일보,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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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대표성을 갖는 정상조직(peak association)을 구성할 수 없었던 조직적, 그리고 

정치적인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와 경총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재계가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경련이 소위 

‘최순실 사태’ 이후 주요 그룹사가 탈퇴하며 형해화된 상황에서 어떤 경제단체도 한국 경

제계 전체를 대표하지 못했다.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과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재계의 

의견을 주도해 나갔는데 정작 이 두 단체 사이의 정책 공조가 없었다. 대한상의는 회원사

의 입장을 꼼꼼하게 취합하여 반영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와 여당의 입법안에 대해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정부와 여당의 자발적인 양보를 유도하는 전술을 택한 반

면, 경총을 비롯한 다른 경제단체는 경제 3법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데 집중

하였다. 경총의 전술이 대한상의에 비해 회원사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는 이점이 있었

으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전면 반대를 표현한 이후 중재안을 만들거나 정치적인 타협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41) 앞서 설명한 대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계의 다양

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토론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경제단체는 개

별적으로 행정부-여당을 상대로 직접 접촉하여 정치적 타협을 해야만 했고 그 성과는 초

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의 반발을 예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를 담았던 원안에서 후퇴하여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기업의 담합 행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

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법개정안에서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른바 ‘3% 룰’을 부분 완화하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단순 3%의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내이사 중 감사위원 선출 시에만 원

래 개정안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모두를 합하여 3%의 의결권만을 행사하게 

하였다.42)  

한편, 문재인 행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로 원내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

하고 그 결과 많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와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입법 과정과 내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

요한 구조적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1) 석남준, “힘 합쳐도 모자랄 판에…한목소리 못내는 경제단체들,” 조선일보, 2020년 10월 15일. 
42) 이경국, “후퇴하는 '공정경제 3법'...“민주당, 재계 압박에 손들었다,”” YTN, 2020년 12월 9일; 황재희, “경제3법 등 反

기업법...끝내 국회 문턱 넘었다,” 아주경제, 2020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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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던 다른 요인으로 경제민주화 담론의 영향력을 지

적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담론의 역사의 무게가 작용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

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친기업세력들이 법안 상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조직화되기 어려웠다. 사회과학의 접근과 정책연구라는 연구 풍토 속에서 정

책담론의 역사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이질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종인이

라는 인물이 한나라당에서 박근혜라는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도와 이명박 행정부의 

탈규제, 친기업 정책 기조와 구분되는 정책 담론을 만들어낸 후 보수당의 재집권에 기여

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직을 맡아 다시 야당의 경제정책 담론

으로 발전시켰다는 역사적 특수성은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담론의 역사라는 개념을 통

해서 잘 포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43) 

공정경제 3법으로 귀결되는 경제민주화 정책담론의 발전과정은 매우 특수해서 문재인 

행정부에서 보수야당과 집권여당이 모두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는 예외적인 정책

담론의 지형이 형성되었다. 법안 상정 이후 재계의 반대의견 표명과 법안에 대한 전문가

들의 문제제기를 근거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김진표 국가경제정책 자문회의 

의장 등이 입법을 늦추자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반발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더불어민주

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당 대표의 리더십 속에서 여당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단

합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44)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계가 

제기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책보좌진들이 직접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

로 정책을 홍보했던 점 역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집권당 구성원들의 결속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45)

또한 경제 3법 법안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공정경제 3법이 재벌구조를 민주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복원하는 데 부족하다고 주장

하는 세력들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에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 대표들은 제안된 

43) 정책담론의 역사라는 개념은 예비적인 것이며, 논쟁과 비판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거나 보다 더 정확한 개념으로 
대체되길 기대한다. 

44) 이대건, “민주당 경제정책 우향우 조짐...“기업 옥죄기냐”에 반발 기류,” YTN, 2020년 10월 18일; 이현미, ““막연한 
공포감” “핵심기술 뺏길 수도”… 與 ‘공정경제 3법’ 강온파 대립,” 세계일보, 2020년 10월 19일; 박철응, “[단독]양향자 
“역차별,” ‘3%룰’ 보완책 제시…‘합산→개별, 1년 의무보유,’” 아시아경제, 2020년 10월 21일; 노지원, “감사위원 독립
성과 기술 탈취 무관한데 '3%룰' 흔들어,” 한겨레, 2020년 10월 29일.

45) 정진우, “재계 우려 ‘공정경제3법’에 靑 “논의할 만큼 했다,””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7일; 신은별, “‘공정경제3법’ 
비판 반박한 靑 “오히려 시장활력 높인다,”” 한국일보,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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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두고 재계와 타협할 때 자신의 정책적 입지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양대 노총과 참여

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이 21대 국회 정기회기 중에 처리되

도록 단체행동에 나서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였다.46) 그리고 여당의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안에는 누락되어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여당 의원들을 원외에서 압박하였다.47)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주장한 

‘집중투표제’는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안에 포함되

어 있던 재벌소유구조를 규제하는 요소들이 후퇴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

동하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온건하고 중도적인 입장을 갖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

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당시 회기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비롯한 다른 법안에 당력을 집중하게 되었던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재계의 전방위적 로비와 경제 3법이 국가경제에 해가 된다는 주장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안,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

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다. 이는 이미 필리버스터를 통해

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없음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킬 쟁점 법안을 선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정경

제 3법에 대해서 야당은 본회의에서 어떤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경제 3법 안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은 여당에 동조하여 법안에 찬성하였다.48)   

4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영향을 준 구조적 변수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공정경제 3법의 입법과정을 다시 변수별로 분류하여 살펴보

도록 하겠다. 그중에서 의석수, 여당 및 야당 내부의 계파 갈등, 그리고 경제계 단체들의 

46) 손효정, “시민단체 “11월9일 경제민주화의 날...‘경제민주화 5법’ 입법 촉구,”” YTN, 2020년 11월  9일. 
47) 김현지, “이재명 ““박근혜·김종인도 추진한 집중투표제…野 반대하면 내로남불,””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15일; 지현우, 

“이재명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이 정답,”” 해럴드경제, 2020년 10월 27일.
48) 황재희, “경제3법 등 反기업법...끝내 국회 문턱 넘었다,” 아주경제, 2020년 12월 9일; 최정호, “경제3법 ‘반대토론’조차 

없었다…與 독주 野 방치 ‘무책임국회,’” 해럴드경제, 2020년 12월 10일. 이들 기사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 
반대 86, 기권 35로 통과되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찬성 142, 반대 71, 기권 44로 가결했다.



제3장 공공정책 의제 사례연구

제2절 경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67

응집성(cohesiveness), 여론의 관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의석

수의 분포에 관한 변수만으로는 공정경제 3법이 21대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입법화된 것

을 설명할 수는 없어 보인다. 대신 양당의 계파 갈등, 경제 3법에 반대하는 이익집단의 응

집도, 여론의 압력 등과 같은 다른 구조적 변수들을 고려하고 이들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야 비로소 성공적인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일 것이다(<표 6> 

참조).

가. 의석수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 분포에서 법안을 발의한 측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면 분명히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합의의 과정과 이 속에서 소수 정당이 법안의 통과

를 지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전체 정원에서 특

정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자동적으로 법안 통과를 좌우할 힘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

다. 법안이 통과된 21대 국회에서 2020년 12월 의석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4

석, 300석의 58%를 차지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102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34.67%를 점유하고 있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제1야당의 1.7배에 달하는 의

석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행정부는 정부 입법 제안을 입법

화할 수 있는 제도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20대 국회에서

는 어느 한 세력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박근혜 행정부의 말기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의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차지하

였다. 당시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의제에 집중하였던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다. 

김종인이 박근혜 정부의 초기와 말기에 여당과 야당에 번갈아 몸담으며 양당에 경제민주

화 의제를 이식시켰지만 박근혜 행정부 말기 여당과 야당의 세력이 비슷한 숫자로 국회에

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입법 과정이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문재인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20대 국회 의석수에 변화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으로 이전보다 5석 

증가된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12석으로 10석 정도를 잃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

화는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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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파 갈등

경제민주화라는 입법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정당이 얼마만큼 결속력을 갖는지 역시 법

안 통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정당에서

는 관련 법안을 두고 계파 갈등이 없을수록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정당이 계파 간의 갈등 때문에 통일된 반대의 목소리

를 낼 수 없다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안이 통과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살펴보면 공정경제 3법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계파 갈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청회, 토론회, 기자회견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법안 개정에 착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재벌 기업들을 규제하는 방식이나 규제

의 강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정부가 제안한 안

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사이의 차이로 이어졌던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된 견해의 차이가 계파를 형성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지는 않았고 기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계파들을 구분하는 정책이나 인물에 따른 분할과 연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더

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계파 갈등 없이 통일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효

과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이익단체들과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21대 국회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김

종인이 미래통합당을 쇄신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구 당권파 세력들과 갈

등하며 복잡한 양상의 계파 갈등을 경험하였다. 당의 지도부인 김종인 측은 경제민주화 

의제를 수용하지 않아 보수정치세력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

해서 전통적으로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였던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제민

주화 의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에 반대하며 당 전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외부에서 영입

된 인사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강한 지지세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

서 이러한 갈등이 자칫 김종인 리더십에 대한 당 내부의 반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중진의원들은 대부분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였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 차원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합의된 당론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결국 

2020년 말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기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제1야당의 공식 입장은 끝내 

발표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킬 것이라고 기대



제3장 공공정책 의제 사례연구

제2절 경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69

했던 여러 경제 단체들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뒤늦게 직접 정부와 여당을 상

대로 로비를 벌이는 한편, 언론을 통해서 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비난하는 전략에 의존해

야 했다. 그러나 3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이와 같은 재계의 로비활동은 비효율적이었으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여론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정경제 3법이 제안되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던 20대 국회에서는 계파 갈등의 측면

에서 21대 국회와 큰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 행정부 말기, 20대 국회 초기에 법안을 발의

했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앞당겨진 대

통령 선거를 두고 계파 갈등을 경험했다. 당내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은 정권

교체론을 주장한 반면 정세균, 이재명과 같은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지지하였다. 게다가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의제와

는 다른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면서 경제 3법의 입법을 둘러싼 당의 내부적인 결집을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로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후보 캠프가 제시한 소득주도의 성장론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양립할 수 없으며 다시 낡은 성장론

을 내세워, 공정성을 복원하려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 이후 행정부가 성장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

법안들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소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의제에 국한되었고, 행

정부나 당 전체 차원의 입법의제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다. 이익집단의 응집성

경제계 단체들의 응집성 역시 공정경제 3법의 입법 성패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경제계 이익집단들이 한 목소리로 경제 3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더라면 공정

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법

안이 통과된 21대 국회에서는 재계의 이해관계가 분화되어 재계의 힘이 분산되었고 결과

적으로 재계는 21대 국회에서 경제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응집성이 원래부터 약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박근혜 행정부

에서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러한 움

직임은 재벌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무산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당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청와대를 상대로 직접 로비를 벌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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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의제가 정부의 입법과제가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

었다.49) 

재계의 응집성은 2016년을 계기로 크게 약화되었다. 재계는 2016년 12월 ‘최순실 사

태’와 관련된 기업 총수들의 청문회 이후 전경련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상실하였다. 박

근혜 행정부와 정경유착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삼성그룹이 전경련에서 탈퇴하면서 전

경련은 이전과 같이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경

제계의 구심점이 와해된 상황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로까지 이어졌고 경제계는 더 이

상 전경련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경제단체들을 통해 재계의 입장들을 수렴하여 정치권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들 경제계 대표 단체 간 입장의 차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조정

이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최순실 사태’ 이전처럼 전경련과 그 핵심 회원사인 삼성그

룹 및 다른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제도적인 기초가 사

라졌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출범 이후 법무부가 공정경제 3법에 관해서 입법 제안을 한 뒤 경총과 대

한상의를 중심으로 2개 경제단체 그룹이 정부의 기관들과 국회를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 

그러나 곧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두 단체의 입장 차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행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로비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경총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

를 내세운 반면 대한상의는 재벌지배구조에 해당하는 법조문 중 일부 내용을 완화하거나 

규제의 방법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두 경제단체의 입장 차이는 마지막까지 조

정되지 못했다. 결국 두 단체가 별도로 행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면서 재계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었다.50)

49) 이명박 행정부의 실정 속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을 재구성하며 쇄신의 정치를 주도한 박근혜는 당내의 보수주의 담론을 
친재벌 정책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로 바꾸어내며 2012년에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당선 뒤 1년이 
지나기도 전에 2013년 7월 법무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은 재벌 구조의 개편을 목표로 삼으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박근혜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약 2개월 뒤인 2013년 8월 28
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박근혜 행정부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기조는 중단되었다. 예고
되었던 상법개정안은 결코 국회에 제안되지 않았으며 경제민주화에 관한 추가 입법도 행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논의
되지 않았다.

50) 경제3법과 관련하여 두 단체가 주도한 로비활동에 대해서는 <표 7> 경제3법 입법과정에서 주요 재계 단체들의 로비 활동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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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론의 관심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여론의 관심이 법안통과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여론의 관

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조직된 로비활동의 영향력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크

게 줄어든다. 국회의원들은 결국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정활동을 하며 여론을 

크게 거스르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는 의

제 중에서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 제안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개별 국회의원의 정책 

자율성은 크게 줄어들고 당리당략이나 당파성보다 다수 국민들의 선호에 따라 의정활동

을 펼칠 가능성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는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21대 국회에서 가장 높은 여론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언론사는 2016년 당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를 지내며 경제민주화 의제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만들었던 김종

인이 다시 정계로 복귀하여 2020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대표를 맡은 것에 주목하였

다. 2016년에는 거대 양당 가운데 비교적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2020년에는 양당 가운데 보수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미래통합당에서 대표직을 맡

게 된 김종인이 본인의 정치적 신조와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뒤바뀐 당적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화제로 받아들여졌다. 

정치인 김종인이라는 인물 변수 이외에도 여론은 2016년 ‘최순실 사태’ 이후 재벌과 

정치권의 정경유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후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

인 행정부의 등장 이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편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복원하는 과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경제정책을 두고 벌어진 논

쟁들은 이 ‘소득주도 성장’의 방식이 정말 과학적으로 타당한 경제 성장 방식인지를 주로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도가 다소 떨어졌다. 문재

인 행정부 후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

면서 그동안 후순위에 머물렀던 경제민주화 의제가 다시 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의 부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

는 측의 정책적인 자율성이 변화되었다. 법안 통과를 바라는 측은 여론의 관심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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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이익집단의 반대나 야당의 반대 활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원안을 고수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을 획득하였다. 반대로 법안통과에 반대하는 사회세력이나 정당 정치인

들은 여론의 관심도가 증대할수록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가용한 자원들이 줄어들었다.

18대 19대 20대 21대

경제민주화 

담론 등장시기 

및 사건

2011/12/27

한나라당 

비대위 김종인 

영입

2013/8/28

박근혜 대통령 

10대 재벌 면담

2016/6/21

야당대표 

김종인 

교섭단체연설

2020/5/29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실패

2020/6/2

여당 주최 

상법개정안 

토론회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문재인

여당

(의석수)

한나라당

->새누리당

(165)

새누리당

(154)

새누리당

(122)

더불어민주당

(128)

더불어민주당

(174)

여당 

계파1(성향)

친이계

(친재벌)

친박계

(친재벌)

대통령 

탄핵반대파

소득주도성장 

적극지지
성향모호

여당 

계파2(성향)

친박계

(경제민주화)

비박계

(성향모호)

대통령 

탄핵찬성파

소득주도성장

미온적
성향모호

제1야당

(의석수)

민주통합당

(81)

민주통합당

(127)

더불어민주당

(123)

미래통합당

(112)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102)

야당

계파 갈등
모호 모호

개헌론 v.s. 

정권교체론
모호

경제법찬성파 

(김종인 외) v.s. 

반대파

이익집단

응집성
상 상 하 하

중 또는

하

재계 대표단체 전경련 전경련 구심점 상실 구심점 상실 경총과 대한상의

경제민주화 

입법제안 유무 
무

무

(정부예고)

유

(의원발의)

유

(의원발의)

유

(정부발의)

여론관심도 하 중 상 중 상

경제 3법

통과여부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성공

<표 6> 경제 3법 통과에 영향을 준 구조적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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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본 연구에서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으로 

구성된 경제 3법의 논의과정을 18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역사적으로 추적함으

로써 법안의 발전과정과 입법을 둘러싼 정당정치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속에서 경

제 3법이 21대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경제민주화 담론이 어떻게 한국 정당 정치 속에서 자리 잡았는지를 역사적으로 보

여주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안 발전 과정의 특수

성을 파악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떻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역

사적인 분석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입법의제가 한국 정치사에서 특수한 정치적인 국면

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고 그 속에서 입법을 추진했던 정책 혁신가 (혹은 정책 기업가

policy entrepreneur)들의 활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확인한 변수들을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21대 국회의 의석수, 계

파 갈등, 이익집단의 응집성, 여론의 관심이 각각 경제 3법의 통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

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인 함의는 비교적 단순하다.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법안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구조적인 변수를 법안의 통과에 유리하도록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석수 차원에서는 관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수를 점

할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안 통과 과정에서 통일된 입

장을 유지하고, 이익집단의 응집성을 약화시키거나 응집성이 약화되는 시기를 기다려 행

동에 나서면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정당)은 

여론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 중 하나나 두 개 정도만을 충족했을 때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

고 입법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의석수에서 압도적

인 다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정당 내부의 계파 갈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여론의 향배를 고

려하지 않고 특정 법안의 입법을 맹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정당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어렵고 성과 없이 정치자원을 허비하게 되어 정당 전체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가능

성도 있다. 또한 입법의 대상이 이익집단일 때 그 집단의 응집력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이익집단 내부의 시각은 통일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입법전략을 세워야 입법 목표를 

달성하기 유리해진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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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날짜 행위자 형식 활동 내용 또는 반대근거

2020/09/15 권태신(전경련 부회장) 김종인 면담

2020/09/17

*경제6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성명 경쟁력악화 

2020/09/21 박용만(대한상의 회장) 긴급기자회견 경제, 정치도구 아냐

2020/09/21 대한상의 리포트 국회제출 법적보완 요구

2020/09/22 박용만(대한상의 회장) 김종인 면담 3법 철회촉구

2020/09/22 박용만(대한상의 회장) 이낙연 면담 토론의 장 요구

2020/09/23

손경식(경총 회장), 강호갑(한국중

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한국

상장사협의회 회장)

김종인 면담 3% 룰 폐기 요구

2020/10/06

경총 주최 간담회, 이낙연 여당 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양

향자 여당 최고위원, 신영대 더불

어민주당 대변인 참석 

여당 재계 의견 청취: 이인용 삼성

전자, 공영운 현대자동차, 장동현 

SK㈜, 황현식 LG유플러스, 오성

엽 롯데지주 사장과 김창범 한화

솔루션 부회장 등 6대그룹

경제 3법 관련 재계의 우려와 애

로사항 전달 및 3법 입법 연기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

2020/10/07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경제단

체 부회장단 간담회’ 

재계 비상회의: 김용근 경총 상근

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정만기 자동차

산업연합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등 참석 

이낙연 여당 대표와 간담회 결과 

공유 및 대책 논의, 손경식 경총 

회장의 ‘경제단체 공동협의체’ 구

성 제안, 경제 3법에 공동대응하

기로 발표. 

2020/10/13 벤처기업협회 경제 3법 반대입장 표명, 기자회견 기업투자 의욕 위축 우려

2020/10/13

산업연합포럼 출범식 기자회견: 8개 

회원단체-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

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자동차산

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철

강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참여

산업연합포럼 출범식 및 기자회견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 우려

<표 7> 경제 3법 입법과정에서 주요 재계 단체들의 로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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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행위자 형식 활동 내용 또는 반대근거

2020/10/14

오전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및 구성원

과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팀 

국회의원들 정책 간담회

여당, 대한상의 의견 청취
경제 3법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들에 미칠 악영향 보완 촉구

2020/10/14

오후

경총-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팀 

국회의원들 정책 간담회

여당, 경총 및 경제6단체 대표 의

견 청취

경제 3법 수용 불가 입장 전달, 

특히 3% 룰 불가 입장 강조

2020/10/15

경체6단체 중심, 더불어민주당 싱

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홍익표)과 

정책간담회

재계 4대그룹 싱크탱크 대표와 민

주연구원 토론: 이경상 대한상공회

의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이

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

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

로벌경영연구소장 참여. 

경제 3법 입법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반대 의견 제시

2020/10/28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더불어민주

당의 정책간담회 
정책 간담회 경제 3법 반대의사 전달

2020/10/2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벤처

기업협회 간담회
비공개 정책 간담회 경제 3법 반대의사 전달 

2020/11/1 경총, 내부 보고서 발간 보고서 공개 3%룰의 부정적 영향력 분석

2020/11/03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 대

한상의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

법 TF 팀 주최

양측 입장을 대표한 전문가 초청 

공개 토론회: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

원장, 민세진 교수, 우태희 대한상

의 상근부회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참여

그 동안 재계에서 제기했던 주장들 

정리 및 강조

2020/11/16

전경련 주최,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들 초청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긴급 

좌담회

좌담회
경제 3법의 주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

2020/11/17 경총, 국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10개 경제, 노동 관련 법안에 대

해서 경영계의 우려 전달

2020/12/03
전경련, 유튜브 통해 경제 3법 폐

해 홍보
홍보

재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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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행위자 형식 활동 내용 또는 반대근거

2020/12/07

경제7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

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

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

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경제 3법 개정안 대안 의견 국회 

제출

개정안 대안 국회 제출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규제 

완화, 조정을 요구

2020/12/07 대한상의 입장문 발표 입장문 발표 및 기자회견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상법

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

2020/12/08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

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

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

협회 회장 등 국내 경제 6단체 수

장

입장문 발표 및 기자회견
경제 3법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재논의 요구

2020/12/08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긴급 기자

회견
기자회견 

여당의 상임위원회 단독의결 유감 

표명

2020/12/08 전경련 입장문 발표 입장문 발표 및 기자회견
경제 3법 통과시 영업기밀 유출과 

무분별한 소송우려

2020/12/09 대한상의 입장표명
경제 3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유감표명

2020/12/09 전경련 입장표명
경제 3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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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 공공의료 관련 법안

1 서론

2022년 7월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의료인력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제기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와 2015년 메르스사태 등을 계

기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부가 의대설립을 인가한 것은 지난 

1997년 가천의대와 성균관대 의대가 마지막이며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동결상태로 현장에서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해 왔다. 특히 수도권․농어촌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만성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

었다. 이에 의사인력 충원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었고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그 

중심에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순천을 지역구로 둔 이정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5년 

국립보건의료대학법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지역현안 해결의 성격이 강하

였고 의대정원 증가에 대한 의사집단의 반발, 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부처의 회의적 

시각 등으로 인해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서남대 의과대학이 폐교되

고 유휴 정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이에 대한 인력수요도 증

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정협의 방식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적인 정책 아젠다로 

올려놓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20

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정부와 여당은 기존의 공공의대 설립 외에 의사정원 

증원을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의과대학생 및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

사집단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별 다른 성과를 끌어내지 못하였다. 정부 및 여당과 대한의

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위 사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사실상 백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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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2015년 이후 공공의대 설립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의제의 

등장과정과 정책의 성패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행위자의 이해와 이념, 

정치제도의 영향, 거부권자로서 의료공급자의 응집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분석을 진

행할 것이다. 

2 법안의 제기 배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 

2015~2030’에서 2024년부터 의사인력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에는 

4,267~9,96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이나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을 유지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우리나라는 의사인력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 위 보고서

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3,155명이며 면허등록인력은 112,080명, 

이중 실제로 활동하는 인력은 96,295명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한국의 활동의사 1천 

명당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40.97명으로 OECD 평균 32.73명보다 많았지만 한국의 지

표값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의 활동의사 1천 명당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32.31명으로 OECD 평균 38.48명보다 적다. 2017년 현재에도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34명으로 OECD 평균인 3.42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의료수요의 증가 폭 

역시 매우 빠른 추세이므로 의료인력의 완만한 증가로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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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수

(B)

활동의사 수

(A)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

(=Ax1000/B)

전체 51,839,408 105,628 2.04

1 세종 345,341 302 0.87

2 경북 2,646,493 3,662 1.38

3 충남 2,119,771 3,198 1.51

4 울산 1,142,190 1,754 1.54

5 충북 1,597,593 2,529 1.58

6 경기 13,338,020 21,210 1.59

7 경남 3,349,454 5,532 1.65

8 전남 1,854,618 3,128 1.69

9 인천 2,947,217 5,071 1.72

10 제주 671,316 1,175 1.75

11 강원 1,539,282 2,719 1.77

12 전북 1,808,802 3,689 2.04

13 부산 3,404,423 8,008 2.35

14 대구 2,427,954 5,908 2.43

15 광주 1,455,048 3,658 2.51

16 대전 1,471,040 3,726 2.53

17 서울 9,720,846 30,359 3.12

주: 1) OECD 자료는 2018년 혹은 가장 가까운 연도 기준임.

2) 한의사 제외함

자료: 1) 통계청(2020.06)

2) OECD(2020). Health Statistics

<표 8> 지역별 활동의사 수 분포 현황

특히 지역별, 분야별 불균등한 분포가 큰 문제이다. <표 8>의 지역별 활동의사 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인력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서울

과 5대 광역시, 지역거점 도시는 의사인력 밀도가 높으나, 소도시와 군 지역은 의사인력 

밀도가 낮다(김윤 외 2017).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를 보면 서울이 3.1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38, 경남 1.65, 전남 1.69 등 지방은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학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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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추계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지수와 수요지수를 예측한 연구들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진현 

2020). 또한 전체적인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연구에서도 농어촌 지역과 일부 분야

의 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고 있다(이혜연 2017). 의사인력 수급은 양

과 분포의 측면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의사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에는 논란

이 있지만 다수 국가는 의사인력의 불균등한 분포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

하는 방식도 다양하지만 특수기구를 통해 농어촌이나 오지에서 활동할 의료 인력을 운영

하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호주의 농촌임상학교 프로그램(Rural Clinical School, 

RCS)이나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이 그 사례이다(이정아 외 2017).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2014년 

12월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692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5.6%, 병상 수는 전체의 

9.5%에 그치고 민간이 의료시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있고, 결핵․정
신․재활․암 등 특수질환 또는 군․산재․보훈․교정․경찰 등 특수대상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등 특수목적병원이 존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

민의료비 비율은 2006년 6.0%에서 2012년 7.6%로 증가하였다. 이 중 공공부문에서 지

출하는 공공의료 구성비는 2006년 54.8%에서 2012년 54.5%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 구성비는 OECD 평균(2012년) 72.3%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 중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공의료기관

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근무기피 현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국회 보건복

지위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의사 1,098명 중 공중보건의사 비율이 13.7%를 

차지하고, 전문의 중 공중보건의사 비율은 1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 의

료기관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상시적 인력부족에 처해 있다. 

기존에 정부는 공공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의과대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는 ‘공중

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 장학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의무복

무가 면제되는데 대출 등을 통해 장학금을 조기상환하여 의무복무를 조속히 면하고 민간

의료 영역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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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이 중단되었다. 이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인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무기간이 3년에 불과하며 최근 의과대학의 여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중보건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고 분만 순회진료를 실시

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전개한 바 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

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여 지역인재전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렇지만 당시 정원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

준 없이 해당지역 소재 고교 재학/졸업 여부만을 명시하고 있어, 타 지역 출신이 지역인

재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강민정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2018~2020학년 간 8개 국립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중 10.1%가 수도권 출신이다. 

이에 대한 조건은 추후에 강화되었으나 변경된 입시제도에 근거하여 졸업생이 배출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3 논의의 전개과정

가. 박근혜 정부시기 

1) 법안 발의와 초기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의료원 발전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공약하였다. 그렇지

만 2013년 자당 출신의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지하면서 공약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

았다. 한편, 2014년 4월 서울시의회는 ‘시립의대 신규 설립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힘입어 서울시립대가 의대유치를 추진하였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서울의료원을 활

용하여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이미 수도권에는 의료시

설이 집중되어 있어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의대 정

원을 증원하는 문제도 풀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시 의회 내에서도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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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안건이라며 반대의

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의과대학의 신규설립과 관련한 문제는 교육부의 권한이

라며 매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51) 

이후 2014년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정치권에서도 의대신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은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

며 당선되었으며,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목포대 

의대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5년 3월 들어 경상북도는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인천대와 창원대 역시 의대유치 사업에 

착수하였다. 보건의료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2030년경 우

리나라 의사 숫자가 최대 1만 명 부족하게 된다는 장기 추계 분석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 복지부 내에서도 의대 신설 혹은 증원에 대한 분위기의 전환이 감지되었다.52)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며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5년 5월 당시 새누리

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 보건의료 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공공의대정책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거나 외상외

과･산부인과 등 그동안 외면받아 온 분야를 전공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서, 공공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학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대신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당시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

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단기 의무복무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

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바, 군 의료

분야에서도 단기 복무 군의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

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

51) 청년의사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 건의안 통과됐지만…갈길 멀어”(2014.04.28).
52) 의협신문, “'의사 부족' 밑밥...의대신설 본격화되나?”(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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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6년 1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

을)도 이정현 의원안과 유사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

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정현 의원안은 국립보건의료

대학을 새로 설립하여 공공보건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라면 박홍근 

의원안은 기존의 국공립대학에 의과대학을 따로 설립하거나 현재 국공립대학에 있는 의

과대학 중 한 곳을 별도로 지정하여 공공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별

도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며 일본의 자치의대를 모델로 하고 있다. 

공공의대 이슈는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정책의제 순위에서 다른 이슈들에 

밀려 있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련 법률,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개혁

이 당시 가장 최우선 순위의 의제였다. 과거 의료보험 통합 운동을 이끌었던 서울대 의과

대학교수 출신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이후 공공병원의 감염병 관리 기능에 대한 입법에 

큰 열의를 보였다. 공공의대 관련 별다른 이벤트나 ‘초점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위 법안들

이 정리되고 난 이후인 2016년에 들어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당시의 논의구도를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야당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모두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린-페더슨

(Green-Pedersen 2014)의 정파적 아젠다 세팅 이론은 정부-여당은 자신의 유불리와 

관련 없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 의제

화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 4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이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위 내 법안에 대한 지지는 강하지 않으며 후보지

로 거론되는 남원, 순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원들의 관심도가 높아 지역적 이익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지점 역시 포착된다.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통일된 당론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정현 의원이 개인적으로 법안을 주도하였다. 이정현 의원의 경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기는 하였으나 당내 의견을 주도할 위치는 아니었으며 공공의대 법안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려는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후보는 2014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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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순천·곡성 지역구에 출마하여 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

실적으로 의대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의대 유치시도는 자칫 선심성 공약 혹은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의료 발전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명

분을 내걸었다. 야당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도 순천효천고 출신으로 순천

지역에 연고가 있다.

2) 이후의 논의구도

2015년 가을 정기회에서는 위 주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개되지 않았다. 12월 1일 제

1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이 상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어졌고 12

월 28일 이정현 의원 주최의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찬성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 법안은 해를 넘겨 2016년 2월 1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다.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보

건복지부의 경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기존의 제도가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

서 공공의대 설립에 취지에 깊이 공감하였다. 특히 법안의 발의자인 이정현 의원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최고의원이자 예산결산특위원장으로 여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야당인 박홍근 의원안보다 이정현 의원안을 더욱 현실적

인 것으로 보았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회 답변과정에서 박홍근 의원안은 기존의 

대학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어느 대학에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10여 개 대학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는 비효율과 과잉공급의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를 폈다.53) 또한, 기존의 국공립 병원은 일반적인 진료를 위한 

시설이므로 1차의료 및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공공의대와는 성격이 맞지 않으

므로 독자적인 수련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정현 의원안의 경우 기존

의 대학이나 병원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여당의 도지사에 의해 이루어진 진주의료원 폐쇄 등도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한편, 여야를 불문하고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하

였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은 공공의대만을 설치하는 자체에는 찬성이지만 대

53) 제340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16년 2월 16일.



제3장 공공정책 의제 사례연구

   85

학병원을 추가로 짓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즉, 지금 상

황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이지 병상은 과잉된 상황이므로 이 둘을 구분해야 하며 새로운 

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주장하였다. 즉, 공공의대를 신설하되 기존의 국공

립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남인순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은 기

존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54) 

야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의원들 개인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순위에서도 연금이나 공공병

원관리 등에 비해 낮았다. 과거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이끌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

부의 의료 정책에 깊이 개입한 김용익 의원의 경우 권역별 감염병 전문공공병원 개설 시

도를 주도하고 있었다. 김용익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200병상 규모로 음압병상을 

구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지역에는 권역별로 400병상 규모로 감염병 전문병원

을 설립하여 국가가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발의하였다.55) 이에 따라 위 법안과 

성격이 일부 중복되는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시 여야 모두 공공의대 법안에 대한 지지가 약했고 세부

적인 안에 대한 입장 차이도 매우 컸다. 자신의 지역구 혹은 잠재적 출마 가능 지역구에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지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역구를 가지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법안에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정부 내에서는 보건복지부만이 적극적 찬성의견이었고 다른 부처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 공급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

였다. 그렇지만 재경부 및 교육부의 회의적 시각 및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시 검토의견은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우

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타당한 

점이 있지만 신규로 대학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국립의대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공공보건

장학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54) 제337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15년 11월 9일.
55) 메디컬옵져버, “‘동상이몽’ 흔들리는 감염병 전문병원”(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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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시 재경부가 의대신설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의료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한 의료 관련 단체의 부정적 입장 역시 법안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의 필요성 및 실효성

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우선, 의사정원이 적다는 주장은 향후 지속적인 의사 증가 트

렌드를 무시한 단편적 시각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인구 대비가 아닌 면적대비 의사 

수는 1㎢당 0.95명으로 벨기에(1.0명)에 이어 세계 2위이므로 의료전달체계가 매우 발전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56) 의료취약지 해소는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의료수가 조정, 의료취약지 근무환경 개선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별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 

제정안과 같이 대학(원)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제도 등 강한 국가규제 하에서 사실상 민간-공공의

료를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소규모 의대의 신설은 부실의대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의사집단의 강한 반대로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점을 고려하면 의사집단

의 일정한 동의 없이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론의 동향 역시 공공의대 혹은 의대 신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로 공

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일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에는 위기의 정

도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 두 법안은 2016년 5월 말 제19대 국회 임기 만

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나. 문재인 정부 시기

1) 20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각각 19대와 동일한 

법안을 다시금 발의하였다. 그해 가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시위가 시작되며 박

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혼란 속에서 위 법안을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2017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보장 강화와 소득주도 성

56) 의약뉴스, “의대 신설보단 의료인력 재배치가 효율적”(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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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 재분배적 이슈에 큰 관심을 보여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가 예상되었다. 문재인 대통

령은 후보 시절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및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와 1차 의료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공약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의

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25개 취약 진료권역 중심 지역거점 종합병원 

육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한 공공의료 필요인력 육성을 약속하였다.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하여 명시적으로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증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

다. 실제로도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김용익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소위 ‘문재인 케어’로 

상징되는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공공의대는 중요한 정치 의제로 

등장하지 못하였다. 

2018년 서남의대 폐교와 함께 정원 활용 방안 중 현실적인 안의 하나로 급속히 공공의

대 설립안이 떠오르게 되면서 공공의료 법안은 정치적 기회를 만났다. 2018년 2월, 서남

대 의대가 폐쇄됨에 따라 49명의 정원을 분배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

다. 의과대학 정원은 의사집단의 증원 반대로 2006년 이래로 동결된 상태인데 정원을 늘

리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정원을 재배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기존의 의대정원

이 유지되는 상황이므로 의사집단의 반대 명분이 적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8년 4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에 따라 서

남대를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10월 정부

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필수보건의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취지의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국회 내에서도 이정현 의원안과 박홍근 의원안 외에도 기동민 

의원안(성북을), 이용호 의원안(남원·임실·순창), 김태년 의원안(성남 수정) 등 5건의 법

률안이 제안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책적 논의와 토론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회는 국회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57) 

이 자리에서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500명 내외의 의대인

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세부안을 발표하였다. 2019년 11월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57) 메디포뉴스, “의협 불만 아랑곳없이 순항 중인 '국립공공의대' 설립”(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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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019년 11월 27일 제371회 보건복지소위 제3차에서 위 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20대 국회의 논의 구도를 정리해보자면 19대에 비해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관심이 

크게 높아져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단순한 지역구 이익을 넘어선 진보 진영의 정

책적 대안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여전히 후보지로 거론되는 창원·남원·목포·

순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높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

다. 또한, 정권교체 이후 재정기획부나 교육부의 반대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반면, 야당

인 새누리당에서는 위 안을 주도하던 이정현 의원이 탄핵국면에서 탈당하면서 지지세력

이 사라졌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받게 되는 김승회(비례대표) 의

원은 반대의견을 제기하였다.

2) 21대 국회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함께 공공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중

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부족현상과 함께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

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전담인력의 부족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들이 모

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국 보건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주민들은 일상적 질병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등 감

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방역·진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을 확보할 것을 공약하였다.58) 구체적으로는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

복무 유도,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 여건조성 및 지원, 수련 

환경 개선, 입원 전담전문의 양성 병행,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

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공약하였다. 2020년 6월 이전 국회에서 위 법률을 발의

하였던 이용호 의원, 기동민 의원 외에 김성주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하였다. 7월 23일 당정 협의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

58)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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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

에서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의 의대정원을 2022학

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확대하는 등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400명 중 300명은 전액장학금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

발하며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명 중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력으로, 5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조재완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5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다수 상

정했다. 당시에는 관련 법안 4건(기동민·김성주·서동용·이용호 의원)은 병합되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에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소관 상임

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내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 또한, 기재부 예산도 확보되었고 의대 부

지도 준비된 상황이었다.59) 

그렇지만 이러한 입법시도는 의사집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정원을 활용하는 공공의대 신설 외에 상당한 규모의 의대정원의 확대 및 의과대학 신설이 

논의되면서 의사들은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조직화되었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신설, 의

대정원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한의학계의 첩약급여화를 묶어 “4대

악”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였다(한희철 

2022). 의사집단의 입장에서는 의제가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의사 집단 내부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이유나 근거가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의제가 확대되면서 지역이기

주의 및 입시공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논리적 문제나 정치적 논의를 제기할 수 있

게 되었다. 

여론의 동향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위기 초반에는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 필

요성이나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동의가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이

를 실현할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쪽과 신설은 효율성이 낮으므로 

기존 제도를 활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다(윤현준 외 2020). 그러던 것이 7월 23

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고 나서 큰 변동이 발생하였다. 도지사나 교육감이 공

공의대 입학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입학추천제 등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론 역시 

59) “여권서 쏘아올린 공공의대 설립 구상...7월 국회서 처리 '속도전'”, 뉴스핌.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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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윤현준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에 들어서 공공의대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조민’, ‘기득권’, ‘시민단체’ 등 단어의 언급 빈

도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시‧도지사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의사선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기득권 집단의 ‘카르텔’로 전락할 것이라는 문

제 제기가 있었다. 공공의대에는 공부를 잘하는 의사가 아닌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필요

하다는  ‘낭만주의’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추천제’와 결합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논란과 연결되며 이러한 오해

는 더욱 강화되었다. 

8월 전공의 집단휴진 및 의사협회 총파업이 진행되었다. 결국, 9월 들어 의협-당정 이

행확인서 체결 및 총파업 철회가 발표되었다.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

후 의정협의체를 꾸려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을 체결하여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

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할 것에 합의하였

다. 9월 4일 합의문 발표 이후 2021년 2월까지 7차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견 차

이를 좁히지 못하여 사실상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증원은 답보상태에 있다. 

4 소결

본 연구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하여 19~21대 국회에서의 논의구도를 비교 분석하였

다. 강력한 거부권을 가진 이익집단의 반대 속에서 이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정치적 기회

를 포착해야 하였다. 19대 국회에서는 보궐선거로 국회에 진입한 이정현 의원을 중심으

로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정책 의제화에 실패하였다. 실질적으로 지역구 개발 공약 이상으

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20대 국회에 접어들어 정권교체와, 서남대 의대 폐교로 남은 정원이 발생하는 기회가 

찾아왔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여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며 의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정책 의제로 제시하였다. 의대설립 후보지로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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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활발히 움직이게 되었으며 반대로 이와 함께 의사협회의 반

대도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21대 국회에 접어들어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부족과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기회로 하여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가 동시에 의제화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

다.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요구가 높아진 상황은 정부와 여당에게 정치적 기회로 인식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정부와 여당은 당초의 목표였던 공공의대 신설을 넘어 전반적

인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감염병 분야 의료인력 및 역학

조사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들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이 잘

되지 않아 병상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보도되었다. 

의대유치 후보 지역 의원들의 호응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

안을 추진하였다. 공공의대 법안은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의대 신설 이슈가 

함께 제기되면서 의료집단의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대세력이 결집하

면서 의대생 및 의사협회가 휴진을 불사하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은 역으로 정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정부는 사실상 공공의대 신설을 백지화하게 되었다. 총선 압승 이후 기

획재정부나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는 매우 약해졌지만 전반적인 의대 정원 확대 시

도는 의사단체 및 의과대학생, 전공의 등의 저항의 강도와 조직력을 강화시켰다. 이를 계

기로 하여 다양한 의료계의 불만사항들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연령과 분야의 의과대학 학

생 및 의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집단휴진과 국시거부 투쟁 등을 전개하였

고 정부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되고 운영되면

서 의료단체는 강력한 거부권 행사자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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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교 사례연구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장기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

의제가 다뤄지는 과정을 추적하여, 갈등적인 중장기 정책 의제가 변화하고 법률이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언론 관련 법안들,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의 입법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책 의제

의 변화와 입법 성공 여부는 정당 간의 세력분포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해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점정부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방주의 정치를 펼친다는 제왕적 대통령론, 분점정부 상

황에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으로 정치가 마비된다는 정치교착론 모두 실제 입법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견해이다. 2000년대 이후 정치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정당 간의 대립과 갈등이 부각되고 한국정치가 승자독식형 일방주의 정치 혹은 비

타협적 대립과 투쟁으로 묘사되어 왔으나 우리의 정치현실은 양자의 중간 어디엔가 위치

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왕적 대통령론과 분점정부 정치교착론은 모두 강한 정당규율을 가

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제가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원내 다수를 점유

하는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의제를 지지한다는 전제가 놓여 있다. 분점정부 교착상태론 또

한 여당과 야당 모두 정당 규율이 강해서 당론에 따라 대립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여

당과 야당의 온건파가 존재해서 서로 협상을 하거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원들이 당론

과 다른 개인의 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교착상태를 극복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일방

주의 정치도 저지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기 총선 승리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결국 대통

령의 의지대로 언론 관련 법안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을 중시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여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결국 법인세 인하 등 친기

업 정책의 노선을 일부 수정하고 경제민주화 의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줄 수밖에 없

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강력한 반

발로 인해 공공의료 법안을 포기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에 대한 반례들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정당 규율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서 공시적으로 비교해 보면 정당 규율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심지어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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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당 총재를 겸하던 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통합방송법을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공동여당 자유민주연합과 공조하여 단독으로 처리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

가 남아 있던 시기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당정분리 관행이 자리 잡았고, 

여당 내부의 규율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총선에서 열린우

리당은 압승을 거두면서 국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간지의 시장점유율

을 규제하고 신문사주의 소유지분을 분산시키는 정기간행물법 개정 및 신문법 제정은 여

당 내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분산 문제와 관련

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여당 의원들이 나타나면서 여당의 응집성에 균열이 생겼다. 

결국 소유지분 분산은 법안의 내용에서 제외되고 시장점유율 제한도 대폭 완화되는 방향

으로 법안의 내용이 바뀌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도 집권당 내부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 경제민주화

론이 대두된 계기도 박근혜 의원이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균

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갈등

적인 사안의 경우 여당 내부의 지지를 동원하고 조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최소한 정책 의제의 영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익집단의 정책선호는 정책 의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구가 정책 의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 응집력 있는 이익

집단의 영향력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공공의료 관련 정책의 좌

초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임기 중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

서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했고, 관련 부처의 찬성과 당내의 지지를 얻었지만 

공공의대 설립 의제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확장하면서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

였다. 공공의대 입시에서 도지사나 교육감의 입학추천제 등이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되면

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고 결국 공공의대 신설은 철회되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경우 이익집단의 선호가 효과적으로 정책의제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이다. 재계는 경제민

주화 법안에 비판적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와중에서 대기업 집단을 대표하던 전

경련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면서 재계의 창구가 이원화되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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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략을 채택하여 접근하였고 이익집단의 응집력이 약화되면서 재계의 의견을 효과

적으로 전달하는 데 실패하였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경우 정당 간의 논의구조도 재계의 압력이 무력화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제안자로 알려진 김종인이 보수정당의 비대위원장

이 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반대하는 재계의 의견을 대변해 줄 정치권의 창구가 사라진 

것이다. 공공의료 관련 법안의 경우 의사단체의 반대 의견을 보수야당에서 대변해 주었

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익단체의 정책 의제를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정당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 신문법 개정의 사례를 보면 언론단체도 보수

적인 메이저 신문사와 진보 언론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응집력이 강한 상황이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언론중재법 개정의 경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이 의견을 모아 

반대했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언론계의 균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메이저 신문

사의 선호를 보수 성향의 야당이 대변해 주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의제는 입법 

과정에서 대폭 완화되었다.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정책의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조

건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익집단의 정책 선호를 대변해주는 

정당 등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사례로 볼 때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정

당이 없는 경우 이들의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익집단의 응집력이 약화되면 영향력 또한 감소한다. 하지만 이익집단 내부의 균열이 있더

라도 이들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있는 경우는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주류 신문사를 대변하는 보수정당과 진보적 언론운동에 공감하는 진보

정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결국 보수적인 주류 신문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의제를 전환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 

셋째, 갈등적인 사안의 경우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강력

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의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쟁의 

공간이 필요하고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징벌적 보상을 포함하는 언론중재법이나 공공

의대 신설 법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론의 지지를 잃게 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의원들이 이탈하게 되고 입법에 실패하거나 법안의 내용을 크게 

바꾸는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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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연구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한 비교연구의 결과이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의 결과를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제왕적 대통령론이나 분점정부 정치교착론

의 한계를 보여주고 중요한 정책의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세 가지 사례들은 두 가지 통념에 대한 

반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더해 우리의 비교연구는 의회정치와 미래정책에 대한 흥

미로운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갈등적인 사안에 대한 국회의 논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비전과 의지가 확고하고 원내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대한 미래의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서는 국회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양대 정당 중심의 정치가 대결적인 정치를 강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

은 타당성이 있으나, 양대 정당 중심의 정치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양대 정당은 갈등

하는 와중에도 일방주의 정치나 교착상태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언론중

재법이나 공공의료 관련 법안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적인 우위를 토대로 하는 일방주의 정

치가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경험은 여당과 야당 사이의 타

협의 공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협력적인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

한 연구는 지속하되 현재의 상황에서도 타협의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기능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문사주의 지분소

유 제한이나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이익집단의 선호가 주요 정당을 통해 반영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경우 자신들을 대변할 정당을 갖지 못했던 재계의 의

견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재계의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당의 부재라는 공백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취

약한 집단의 경우 국회에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면 이들의 입장이 정책에 반

영되기 어렵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입장이 정치에 

반영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

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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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andContinuity in Public Policy 
Agendas

Our aim is to conduct an analysis of the legislative process surrounding maj

or public policies in order to discern the factors that impact the evolution an

d continuity of public policy agendas. Two dominant approaches have been u

sed to characterize Korean politics: the imperial presidency and political grid

lock under a divided government. According to these approaches, legislative 

agendas are driven either by a powerful president or by conflict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majority party in a divided government, both of which assu

me a high degree of party discipline and unity. However, counter examples re

veal that a president may fail to implement their agenda due to cleavages wit

hin the governing party that holds a majority in the legislature.

Through examination of three case studies on public policy agendas -(1) ne

ws media legislation, (2) economic democracy, and (3)increasing admission q

uotas at medical schools to strengthen public health in provinces - we have d

etermined that major parties are more likely to be divided when facing opposi

tion from stake-holders of the policy agendas. Additionally, powerful busines

s groups have been unable to prevent legislative changes to corporate govern

ance structure when internally divided and not represented by the conservativ

e party. These case studies indicate that the bargaining process within the leg

islatur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public policies, differing fr

om the claims of an imperial presidency.

In order to ensure that a variety of interests are represented in the legislativ

e process, stake-holders must be able to access the aggregation and mediatio

n process of conflicting interests within political parties.





부록



 



부록

   115

<표 A-1>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의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국회의원 응답, 1-3순위)

 
합계

의원님 
개인의 
정책 

선호 및 
소신

동료 
의원
과의 
소통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책

대통령
의 정책 
선호 및 
입장

언론에
서 

제기하
는 주요 
의제

전문가 
집단의 
정책 
제안

지역구 
유권자
들의 

정책선
호

당원
들의 
선호 
및 

입장

이해당
사자 

집단의 
청원

시민
단체

국민
들의 
여론

기타

% 사례수 % % % % % % % % % % % %

전체 100.0 153 78.4 13.1 61.4 7.8 28.1 21.6 43.8 6.5 3.9 1.3 32.0 1.3

성별
남자 100.0 121 80.2 14.9 59.5 7.4 24.8 20.7 49.6 7.4 2.5 .8 30.6 1.7

여자 100.0 32 71.9 6.3 68.8 9.4 40.6 25.0 21.9 3.1 9.4 3.1 37.5 .0

연령별

30대 100.0 6 100.0 16.7 66.7 .0 33.3 .0 33.3 16.7 .0 .0 33.3 .0

40대 100.0 16 75.0 12.5 56.3 25.0 43.8 25.0 31.3 .0 6.3 .0 25.0 .0

50대 이상 100.0 131 77.9 13.0 61.8 6.1 26.0 22.1 45.8 6.9 3.8 1.5 32.8 1.5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78.3 11.7 63.3 5.0 25.0 17.5 53.3 7.5 3.3 .8 32.5 1.7

비례대표 100.0 33 78.8 18.2 54.5 18.2 39.4 36.4 9.1 3.0 6.1 3.0 30.3 .0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2 100.0 .0 100.0 .0 50.0 .0 .0 .0 .0 .0 50.0 .0

전문학사 100.0 4 50.0 .0 50.0 75.0 25.0 25.0 .0 25.0 25.0 25.0 .0 .0

학사 100.0 54 75.9 14.8 70.4 .0 29.6 25.9 38.9 .0 5.6 .0 37.0 1.9

석사 100.0 49 73.5 14.3 59.2 12.2 24.5 22.4 46.9 4.1 4.1 2.0 32.7 2.0

박사 100.0 44 88.6 11.4 52.3 6.8 29.5 15.9 52.3 15.9 .0 .0 27.3 .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78.2 8.0 69.0 1.1 27.6 23.0 44.8 8.0 2.3 2.3 33.3 1.1

국민의힘 100.0 56 75.0 21.4 53.6 19.6 26.8 19.6 48.2 5.4 5.4 .0 23.2 1.8

정의당 100.0 5 100.0 20.0 40.0 .0 40.0 20.0 .0 .0 20.0 .0 60.0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100.0 .0 100.0 .0 .0 .0 .0 .0 .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100.0 .0 .0 .0 .0 .0 .0 .0 100.0 .0

무소속 100.0 3 100.0 .0 .0 .0 33.3 33.3 33.3 .0 .0 .0 100.0 .0

여야별
여당 100.0 56 75.0 21.4 53.6 19.6 26.8 19.6 48.2 5.4 5.4 .0 23.2 1.8

야당/무소속 100.0 97 80.4 8.2 66.0 1.0 28.9 22.7 41.2 7.2 3.1 2.1 37.1 1.0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80.0 15.6 60.0 10.0 28.9 26.7 37.8 4.4 5.6 2.2 27.8 .0

재선 100.0 34 79.4 11.8 67.6 5.9 20.6 14.7 52.9 11.8 .0 .0 32.4 2.9

3선 100.0 15 73.3 6.7 60.0 6.7 20.0 6.7 66.7 6.7 6.7 .0 46.7 .0

4선 이상 100.0 14 71.4 7.1 57.1 .0 50.0 21.4 35.7 7.1 .0 .0 42.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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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의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보좌진 응답, 1-3순위)

 
합계

의원님 
개인의 
정책 

선호 및 
소신

동료 
의원과

의 
소통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책

대통령
의 정책 
선호 및 
입장

언론에
서 

제기하
는 주요 
의제

전문가 
집단의 
정책 
제안

지역구 
유권자
들의 

정책선
호

당원들
의 선호 
및 입장

이해당
사자 

집단의 
청원

시민
단체

국민
들의 
여론

기타

% 사례수 % % % % % % % % % % % %

전체 100.0 242 80.6 11.2 64.0 9.1 26.4 22.7 41.7 6.2 5.4 2.1 29.3 .8

성별
남자 100.0 134 82.8 9.0 61.2 11.2 24.6 24.6 41.0 5.2 5.2 1.5 32.1 1.5

여자 100.0 108 77.8 13.9 67.6 6.5 28.7 20.4 42.6 7.4 5.6 2.8 25.9 .0

연령별

20대 100.0 82 81.7 15.9 54.9 12.2 25.6 25.6 34.1 7.3 6.1 2.4 30.5 2.4

30대 100.0 97 80.4 12.4 73.2 7.2 26.8 15.5 42.3 5.2 6.2 3.1 27.8 .0

40대 100.0 50 82.0 4.0 60.0 10.0 30.0 26.0 52.0 8.0 2.0 .0 26.0 .0

50대 이상 100.0 13 69.2 .0 69.2 .0 15.4 46.2 46.2 .0 7.7 .0 46.2 .0

직책별

보좌관 100.0 28 75.0 3.6 71.4 14.3 35.7 21.4 42.9 3.6 .0 .0 32.1 .0

선임비서관 100.0 41 82.9 4.9 63.4 2.4 34.1 29.3 41.5 7.3 7.3 2.4 24.4 .0

비서관 100.0 129 82.9 14.0 65.9 9.3 21.7 20.2 45.7 6.2 7.0 1.6 24.0 .8

인턴 100.0 41 75.6 14.6 56.1 12.2 26.8 22.0 29.3 4.9 2.4 4.9 48.8 2.4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8 50.0 12.5 75.0 12.5 25.0 50.0 37.5 12.5 .0 .0 25.0 .0

전문학사 100.0 6 66.7 .0 66.7 .0 50.0 33.3 33.3 16.7 .0 16.7 16.7 .0

학사 100.0 167 82.6 14.4 60.5 9.0 24.0 23.4 40.7 5.4 6.6 2.4 29.3 1.2

석사 100.0 54 81.5 3.7 68.5 11.1 35.2 18.5 44.4 5.6 3.7 .0 27.8 .0

박사 100.0 6 66.7 .0 100.0 .0 .0 .0 66.7 16.7 .0 .0 50.0 .0

정당별

더불어
민주당

100.0 135 80.0 11.9 63.7 3.0 28.1 19.3 45.9 8.1 3.7 2.2 34.1 .0

국민의힘 100.0 94 78.7 11.7 63.8 18.1 22.3 25.5 40.4 3.2 8.5 1.1 23.4 2.1

정의당 100.0 7 100.0 .0 85.7 14.3 28.6 28.6 14.3 14.3 .0 14.3 .0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100.0 .0 100.0 .0 .0 .0 .0 .0 .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100.0 .0 .0 .0 .0 .0 .0 .0 100.0 .0

무소속 100.0 4 100.0 .0 25.0 .0 50.0 75.0 .0 .0 .0 .0 50.0 .0

여야별
여당 100.0 94 78.7 11.7 63.8 18.1 22.3 25.5 40.4 3.2 8.5 1.1 23.4 2.1

야당/무소속 100.0 148 81.8 10.8 64.2 3.4 29.1 20.9 42.6 8.1 3.4 2.7 33.1 .0

근무경
력별

6개월 미만 100.0 25 76.0 12.0 44.0 12.0 24.0 36.0 32.0 .0 4.0 4.0 48.0 8.0

6개월~1년 100.0 29 93.1 24.1 69.0 6.9 27.6 17.2 17.2 .0 3.4 3.4 37.9 .0

1년~4년 100.0 98 75.5 11.2 65.3 9.2 26.5 19.4 46.9 11.2 6.1 3.1 24.5 .0

4년 이상 100.0 88 83.0 6.8 67.0 9.1 27.3 23.9 46.6 3.4 5.7 .0 2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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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소속 정당에서 제기하는 의제가 결정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국회의원 응답, 1-3순위)

 
합계

의원총
회의 
토론 

동료 
의원과
의 소통

정당 
지도부
의 정책 
선호

대통령의 
정책 선호 
및 입장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요 의제

전문가 
집단의 
정책 
제안

지역구 
유권자
들의 

정책선호

당원들
의 선호 
및 입장

이해
당사자 
집단의 
청원

시민
단체

국민
들의 
여론

기타

% 사례수 % % % % % % % % % % % %

전체 100.0 153 54.9 19.6 61.4 24.2 36.6 15.7 17.0 26.1 3.9 2.0 37.9 .7

성별
남자 100.0 121 56.2 20.7 60.3 24.0 34.7 17.4 17.4 25.6 4.1 1.7 37.2 .8

여자 100.0 32 50.0 15.6 65.6 25.0 43.8 9.4 15.6 28.1 3.1 3.1 40.6 .0

연령별

30대 100.0 6 83.3 16.7 83.3 .0 .0 .0 16.7 50.0 .0 .0 50.0 .0

40대 100.0 16 43.8 18.8 56.3 25.0 43.8 12.5 31.3 37.5 .0 6.3 25.0 .0

50대 이상 100.0 131 55.0 19.8 61.1 25.2 37.4 16.8 15.3 23.7 4.6 1.5 38.9 .8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56.7 18.3 61.7 24.2 35.8 10.8 19.2 26.7 4.2 2.5 39.2 .8

비례대표 100.0 33 48.5 24.2 60.6 24.2 39.4 33.3 9.1 24.2 3.0 .0 33.3 .0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2 100.0 .0 50.0 .0 .0 .0 .0 50.0 .0 .0 100.0 .0

전문학사 100.0 4 50.0 .0 50.0 25.0 50.0 50.0 .0 25.0 .0 25.0 25.0 .0

학사 100.0 54 46.3 25.9 63.0 22.2 37.0 16.7 18.5 24.1 5.6 1.9 37.0 1.9

석사 100.0 49 59.2 18.4 59.2 22.4 34.7 10.2 14.3 28.6 6.1 2.0 44.9 .0

박사 100.0 44 59.1 15.9 63.6 29.5 38.6 18.2 20.5 25.0 .0 .0 29.5 .0

정당별

더불어
민주당

100.0 87 56.3 25.3 64.4 10.3 37.9 13.8 19.5 31.0 1.1 3.4 36.8 .0

국민의힘 100.0 56 51.8 14.3 55.4 48.2 39.3 16.1 14.3 17.9 7.1 .0 33.9 1.8

정의당 100.0 5 80.0 .0 60.0 20.0 .0 40.0 .0 40.0 20.0 .0 40.0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100.0 .0 .0 .0 .0 .0 .0 .0 100.0 .0

시대전환 100.0 1 .0 .0 100.0 .0 .0 .0 .0 100.0 .0 .0 100.0 .0

무소속 100.0 3 33.3 .0 66.7 .0 33.3 33.3 33.3 .0 .0 .0 100.0 .0

여야별
여당 100.0 56 51.8 14.3 55.4 48.2 39.3 16.1 14.3 17.9 7.1 .0 33.9 1.8

야당/무소속 100.0 97 56.7 22.7 64.9 10.3 35.1 15.5 18.6 30.9 2.1 3.1 40.2 .0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64.4 17.8 60.0 17.8 34.4 21.1 16.7 27.8 2.2 2.2 35.6 .0

재선 100.0 34 38.2 23.5 58.8 32.4 35.3 8.8 20.6 29.4 5.9 2.9 44.1 .0

3선 100.0 15 40.0 33.3 73.3 26.7 46.7 13.3 20.0 .0 6.7 .0 40.0 .0

4선 이상 100.0 14 50.0 7.1 64.3 42.9 42.9 .0 7.1 35.7 7.1 .0 35.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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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상임위원회의 정책 의제가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국회의원 응답, 1-3순위)

 
합계

의원님 

개인의 

정책

선호 및 

소신

동료 의

원과의 

소통

다수당

의 당론

과 정책

대통령

의 정책 

선호 및 

입장

언론에

서 제기

하는 주

요 의제

전문가 

집단의 

정책

제안

지역구 

유권자

들의 정

책선호

당원들

의 선호 

및 입장

이해당

사자

집단의 

청원

시민

단체

국민

들의

여론

기타

% 사례수 % % % % % % % % % % % %

전체 100.0 153 65.4 17.6 46.4 15.0 46.4 22.9 24.8 10.5 6.5 .7 41.8 2.0

성별
남자 100.0 121 66.1 21.5 46.3 14.9 45.5 18.2 28.1 9.9 5.0 .8 42.1 1.7

여자 100.0 32 62.5 3.1 46.9 15.6 50.0 40.6 12.5 12.5 12.5 .0 40.6 3.1

연령별

30대 100.0 6 50.0 16.7 33.3 16.7 50.0 16.7 33.3 16.7 16.7 .0 50.0 .0

40대 100.0 16 68.8 6.3 43.8 25.0 31.3 37.5 37.5 6.3 6.3 .0 31.3 6.3

50대 이상 100.0 131 65.6 19.1 47.3 13.7 48.1 21.4 22.9 10.7 6.1 .8 42.7 1.5

선출 
구분별

지역구 100.0 120 62.5 17.5 50.8 13.3 46.7 15.0 31.7 10.8 4.2 .8 44.2 2.5

비례대표 100.0 33 75.8 18.2 30.3 21.2 45.5 51.5 .0 9.1 15.2 .0 33.3 .0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2 100.0 .0 .0 .0 50.0 50.0 .0 .0 50.0 .0 50.0 .0

전문학사 100.0 4 75.0 25.0 .0 25.0 75.0 50.0 .0 .0 .0 .0 50.0 .0

학사 100.0 54 61.1 18.5 61.1 13.0 46.3 18.5 24.1 11.1 3.7 .0 42.6 .0

석사 100.0 49 61.2 18.4 38.8 20.4 46.9 18.4 28.6 10.2 8.2 .0 42.9 6.1

박사 100.0 44 72.7 15.9 43.2 11.4 43.2 29.5 25.0 11.4 6.8 2.3 38.6 .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64.4 19.5 48.3 6.9 46.0 19.5 32.2 11.5 5.7 .0 42.5 3.4

국민의힘 100.0 56 64.3 16.1 46.4 28.6 44.6 26.8 17.9 8.9 5.4 1.8 39.3 .0

정의당 100.0 5 60.0 20.0 60.0 20.0 40.0 40.0 .0 20.0 .0 .0 40.0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0 .0 100.0 .0 .0 .0 100.0 .0 .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0 .0 .0 .0 .0 .0 100.0 .0 100.0 .0

무소속 100.0 3 100.0 .0 .0 .0 100.0 33.3 .0 .0 .0 .0 66.7 .0

여야별
여당 100.0 56 64.3 16.1 46.4 28.6 44.6 26.8 17.9 8.9 5.4 1.8 39.3 .0

야당/무소속 100.0 97 66.0 18.6 46.4 7.2 47.4 20.6 28.9 11.3 7.2 .0 43.3 3.1

당선 
횟수별

초선 100.0 90 70.0 20.0 42.2 12.2 44.4 30.0 22.2 8.9 7.8 1.1 40.0 1.1

재선 100.0 34 64.7 23.5 52.9 20.6 38.2 11.8 29.4 14.7 2.9 .0 35.3 5.9

3선 100.0 15 60.0 .0 60.0 13.3 60.0 6.7 26.7 6.7 13.3 .0 53.3 .0

4선 이상 100.0 14 42.9 7.1 42.9 21.4 64.3 21.4 28.6 14.3 .0 .0 5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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